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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담긴 원칙들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체재 내에서 만들어진 관련 문서, 특히 취업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

(제97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제

143호), 취업목적 이주에 관한 권고(제86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제151호), 강제

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

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 내포된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

약, 범죄의 예방 및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제4회 국제연합회의의 선언, 법집행관을 위

한 행위준칙, 노예제도에 관한 각종 협약을 상기하고,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중의 하나가 그 헌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 이외의 나라에

서 고용된 노동자의 이익보호인 점을 상기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구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의 각종기관, 특히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및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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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의 국제기구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

족에 관하여 달성한 업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적 내지 양자간 단위를 기초로 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하

여 일부 국가들에 의하여 달성된 성과는 물론, 이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협정의 중

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주현상의 중요성과 정도를 실감하고,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각국의 태도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수립을 희구하고,

무엇보다도 출신국에 없다는 점과 취업국에 체재함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인

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종종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적절한 국제

적 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특히 가족 이산으로 인하여 이주는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종종 심

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고려하고,

이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비정규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

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은밀한 이동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함을 확신하고,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하의 이주노동자는 종종 다른 노동자보다도 불리한 근로

조건하에 고용되어 있으며, 일부 고용주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에 현혹되어 그 같은 노동력을 찾는 점을 고려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승인된다면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의지하기가 단념될 것이며, 나아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일정한 권리를 추가로 인정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당사국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촉진될 것임을 고려하고,

그러므로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협약에서 기본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하

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달성할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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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적용 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

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

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이주의 준비, 출국, 통과, 취업국에 체류하여 유급활동을 하는 전

기간은 물론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의 귀환을 포함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전 이주과정에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상:

1.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

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2. ⒜ “월경노동자”란 그 상거소를 인접국에 두고 통상 매일 또는 적어도 매주 

한 번은 귀가하는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 “계절노동자”란 그의 작업이 성질상 계절조건에 의존하며, 일년 중 일정 

기간 동안만 수행되는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 “선원”이란 어부를 포함하여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고용

된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 “해상시설노동자”란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해상시설에 고

용된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 “순회노동자”란 어느 한 나라에 상거소를 갖고 직업의 성격상 단기간 다

른 나라들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 “특정사업노동자”란 고용주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수

행되는 특정사업에만 근무하도록 취업국에 입국이 허가된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 “특별취업노동자”란 다음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ⅰ) 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용

주에 의하여 취업국에 파견된 자. 

(ⅱ) 전문적, 상업적, 기술적 또는 기타 고도의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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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는 자, 

(ⅲ) 취업국의 고용주의 요청에 의하여 한정된 일정 기간동안 임시적 또

는 단기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되거

나 또는 그 이전이라도 더 이상 특수한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그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취업국을 출국하여야 할 자.

⒣ “자영노동자”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유급활동에 종사하며, 통상 혼

자 또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일하여 생계를 얻는 이주노동자 및 취업국

의 법률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자영취업을 인정받은 여타의 

이주노동자.

제3조  이 협약은 다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제기구나 기관에 의하여 파견되었거나 고용된 자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하

여 국가에 의하여 자국 영토 외로 파견되었거나 고용된 자로서 그의 입국과 

지위가 일반 국제법 또는 특정한 국제협정이나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

⒝ 개발계획 및 기타 협력계획에 참가하도록 국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그 영역 외에서 고용되거나 파견된 자로서 그의 입국과 지위가 취업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 협정에 따라 이주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자.

⒞ 출신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가로 거주하는 자.

⒟ 난민 및 무국적자. 단 관련 당사국의 해당 국내법 또는 발효 중인 국제협약

에 의하여 적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학생 및 연수생.

⒡ 취업국에 주거를 정하여 유급활동에 종사할 것을 허가받지 못한 선원 및 

해상시설 노동자.

제4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족”은 이주노동자와 혼인한 자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피부양 자녀 및 해당 법률 또

는 관계국간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가족으로 인정되는 여타의 피부

양자를 말한다.

제5조  이 협약의 적용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 취업국의 법률 및 그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그 국가로의 입국, 

체류, 유급활동에의 종사가 허용되면, 신고되거나 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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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된다.

⒝ 이 조 ⒜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이 협약의 적용상;

⒜ “출신국”이란 해당자의 국적국을 의미한다.

⒝ “취업국”이란 이주노동자가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

나, 종사하여 온 국가 중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통과국”이란 해당자가 취업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취업국에서 출신국이

나 상거소국으로 이동할 때 통과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제2부 권리의 비차별
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

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

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

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3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제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출국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

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이 협약 제3부에서 인정되는 기타의 다른 권리와 양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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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0조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1.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

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라 중노동

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란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 조 제3항에 지적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

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로 석방

되어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공동사회의 존립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

는 역무.

⒞ 시민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로서 그 나라

의 시민에게도 부과되는 것.

제1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

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법률로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협약의 당사국은 적어도 일방이 이주노동자인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22  이주와 인권 국제 포럼

제13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

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

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

라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

된다.

⒜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관계국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전쟁선전의 금지

⒟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

제14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가정, 주거, 서신 또는 기타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

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취업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이주노동자

와 그 가족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당할 경우, 이들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공무원, 개인, 사인집단 또는 기관 등 그 누구에 

의한 폭력, 상해, 협박 및 위협에 대하여도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원 확인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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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법률에 규정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5. 체포당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체포시에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신속히 통고받는다.

6.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관 또

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

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

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이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시

설에 수용되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든 억류되어 있을 때,

⒜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체포 또는 억류 사실과 그 이유가 출신국 또는 

이익대표국의 영사 또는 외교당국에 지체없이 통고되어야 한다.

⒝ 해당자는 위의 당국자와 통신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당국자에 대한 해

당자의 통신은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그도 위의 당국자로부

터의 통신을 지체없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당자는 이상의 권리와 관련국가간에 적용 가능한 해당 조약에서 비

롯되는 위의 당국자와 연락하고, 면회하고, 법률적 변호를 위하여 그들

과 함께 조치를 취할 권리 등을 지체없이 고지받아야 한다.

8.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이 

그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이 절차에 참가할 때,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통역인의 조력을 받으며, 필요하다면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9. 위법하게 체포되거나 억류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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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1.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인도적으로 그리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그들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받으며 처우되어야 한다.

2. 기소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어야 하며,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

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이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통과국 또는 취업국에서 억류된 이주노동자

와 그 가족은 가능한 한 기결수 또는 재판계류 중인 피억류자와는 분리되

어 취급되어야 한다.

4. 법원이 과한 형벌로서 구금이 집행 중일 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대우

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들의 교정 및 사회복귀에 두어야 한다. 소년범은 

성인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그 연령과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

된다.

5. 억류 또는 구금기간 중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가족의 면회에 관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6. 이주노동자가 자유를 박탈당할 때마다 해당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의 가

족, 특히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에게 초래될 수 있는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취업국 또는 통과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같은 상황의 당해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8.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이주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억

류된 경우 그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

다. 그 사람은 형사상의 죄 또는 소송상의 권리, 의무의 결정시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인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공개심

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상의 범죄로 기소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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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그에 대한 기소의 성질과 이유에 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

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 방어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

⒞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한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이며, 충분한 지불수

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무료로 제공될 것.

⒠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또는 심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

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과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

로 입증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단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

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떠한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

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재차 재판 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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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

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하며, 범죄

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이주노동자

의 지위, 특히 체류와 취업의 권리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

제20조  1. 어떠한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도 계약상의 의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

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도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

다는 것만을 이유로 체류허가 또는 취업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퇴거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의무 이행이 체류허가나 취업자격의 요건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신분증명서, 입

국, 체류, 거주 또는 정착을 허가하는 서류 또는 취업허가증을 압수, 파기 또

는 파기하려 함은 위법이다. 그 같은 서류의 합법적 압수시에는 상세한 수령

증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의 여권 또

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파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 조치는 금지된다. 각 추방사건

은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

하여만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3. 추방의 결정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고되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없

으면 의무적이 아닌 경우라도 만약 요구를 하면 결정은 문서로 통보되어

야 하며, 국가안보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이유가 진

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결정 이전 또는 늦어도 결정시에는 당사자

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4. 사법당국에 의한 최종 판결이 발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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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

여 그 사건이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 국가안보상의 긴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 기간 중 당사자는 추방결정의 집

행정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5. 이미 집행된 추방결정이 나중에 무효로 되었을 때, 당사자는 법률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전의 결정은 그가 당해 국가로 재입국하

는 것에 방해사유가 될 수 없다.

6. 추방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출국 전 또는 후에 임금청구권, 그에게 귀속될 다

른 권리 또는 현행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추방 결정의 집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결정의 대상인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은 출신국 이외의 국가로의 입국을 모색할 수 있다.

8.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추방되는 경우 추방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

켜서는 아니된다. 당사자는 자신의 여행경비의 지불을 요구받을 수 있다.

9. 취업국으로부터의 추방 그 자체로는 임금수령권과 그에게 귀속될 다른 권

리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획득한 

어떠한 권리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출신국 또는 그 

나라의 이익대표국의 영사 또는 외교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

진다. 특히 추방의 경우 당사자는 이 권리에 대하여 지체없이 고지받으며, 추

방국 당국은 이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

을 받지 아니한다.

⒜ 다른 근무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근무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연령, 가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고용조건으로 간주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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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

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정규성을 이유

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의

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 관련 조직의 규정만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

⒝ 관련 조직의 규정만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

⒞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의 원조 및 지원을 추구할 권리.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타

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에

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제27조  1.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의 해당 법률과 양자 및 

다자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국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

아야 한다. 출신국과 취업국의 당국은 이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해당 법률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급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은 유사한 상황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를 기초로 하여 그 급부

와 관련된 해당자의 출연금액을 본인에게 상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

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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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

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이

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1.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여

야 하며, 그의 출신국과의 문화적 유대의 유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이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의 체류가 종료되었을 때 그들의 소득과 

저축을 이전시키고, 관련국의 해당 법률에 따라 가재 및 소지품을 이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 취업국, 통과국으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경

우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 입국 조건, 해당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그의 권리와 의무 및 해당국의 

행정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의 사항.

2. 당사국은 위의 정보의 보급 또는 고용주, 노동조합 및 기타 적절한 단체나 

기관에 의한 정보제공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요구하면 그러한 적절한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어

야 하며, 가능한 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34조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통과국과 취업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나 그 국가 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할 의무

를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 또

는 그 가족의 상황을 정규화한다거나 또는 그들의 상황을 정규화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협약의 제6부에 규정된 건전하고 공

평한 국제적 이주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하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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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기타의 권리
제36조  취업국에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협약 제3부

에 규정된 권리에 추가하여 제4부에 규정된 권리도 향유한다.

제37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국 전 또는 늦어도 취업국에 입국할 때에 그들의 

입국과 특히 체류와 그가 종사할 유급활동에 관한 모든 조건은 물론 취업국에

서 충족시켜야 할 요건과 이들 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접촉할 당국에 관한 정

보에 대하여 출신국 또는 취업국으로부터 충분하게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취업국은 사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체류나 취업허가에 대한 

영향이 없이 일시출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때 취업국은 특히 출신국에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별한 필요와 의

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러한 일시출국이 허용되는 조건에 대하여 충분

하게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

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국에서 단체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41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지며, 그 나라의 선거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법률에 따라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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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1. 당사국은 출신국과 취업국 양쪽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별한 필요, 

희망 및 의무가 이를 통하여 고려될 수 있는 절차 또는 기관의 수립을 검

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 기관에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취업국은 지역사회의 생활과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국내법에 따라 이

주노동자와 그 가족과의 협의와 참여를 조장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이 주권의 행사로서 이주노동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그는 

취업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제43조  1. 이주노동자는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교

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용.

⒝ 직업안내 및 취업소개의 이용.

⒞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 주택의 이용. 이에는 사회주택계획과 임차료의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 당해 사업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 협동조합 및 자주관리사업에의 참여, 단 이것이 그들의 이주상의 지위 

변경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당해 단체의 규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

2. 취업국에 의하여 허용된 체류조건이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당사국

은 이주노동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

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신장시켜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고용주가 그들을 위하여 주택이나 사회, 문화적 시

설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협약 제70조의 규정의 적

용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는 그 설비에 관하여 해당

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제44조  1. 당사국은 가정이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

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이주노동자 가족들의 결합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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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주노동자가 그의 배우자나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혼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 및 미혼의 피부양 미성년 자녀와 재결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다른 가족에 대하여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 조 제2

항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함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  1.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취업국에서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

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교

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용.

⒝ 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 각각의 사업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특

히 현지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현지의 학교제도에 용이하

게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계국의 적용 법률은 물론 관련 국제협정 및 관세

동맹에의 참여로 인한 의무를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이 인정한 유급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개인 소지품 및 가재에 대하여 다음의 경

우 출입국 관세와 세금이 면제된다. 

⒜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부터의 출국시.

⒝ 취업국으로의 최초 입국시.

⒞ 취업국으로부터의 최종 출국시.

⒟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의 최종 귀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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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1. 이주노동자는 그의 수입과 저축, 특히 가족 부양에 필요한 금액을 취업국

으로부터 출신국 또는 기타 국가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송금은 

관계국의 적용 법률에 따른 절차와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2. 관계국은 송금을 용이하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련 이중과세협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국에서의 수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우된다.

⒜ 유사한 상황의 그 나라의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 이상으로 고액이거나 

부담이 되는 조세, 관세 또는 어떠한 명칭의 부과금도 부과되지 아니

한다.

⒝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하여 유사한 상황의 그 나라의 국민에게 적용되

는 어떠한 명칭의 조세감면이나 조세공제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수입 및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9조  1. 국내법에 따라 체류와 취업에 별개의 허가를 요하는 취업국은 이주노동자

의 유급활동 종사 허가기간과 최소한 동일한 기간의 체류허가를 발급하여

야 한다.

2. 취업국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주노동자는 

취업허가 또는 유사한 허가의 기간 만료 이전에 유급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체류허가를 상실

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이주노동자에게 다른 유급활동을 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적어도 그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체

류허가가 철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1.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혼인의 해소시 취업국은 가족의 재결합에 근거

하여 그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부여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취업국은 그들이 그 국가에 이미 체

류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허가를 받지 못한 가족에게는 출국 전에 취업국에서의 용무를 처리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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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취업국의 입법 또는 그 국가에 적용되는 양

자 및 다자조약에 의하여 그러한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 및 취업의 권리

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취업국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그의 체류허가가 입국이 허용된 특정의 유급활동에 종속되어 있음이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취업 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유급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지 아

니한다. 그러한 이주노동자는 취업허가서에 규정된 조건과 제한을 전제로 하

여, 남은 취업허가기간 동안 대체취업, 공공근로계획에의 참여 및 재훈련 등

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1.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에서 다음의 제한과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국은 어떠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도;

⒜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국내법으로 규정된 경우 제한적 범주의 

취업, 직능, 역무, 활동으로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

⒝ 그 국가 외에서 취득한 직업상의 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

급활동의 자유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은 그러한 자

격증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취업허가가 기한부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취업국은 또한;

⒜ 2년 이하로 국내법에 규정된 기간동안 이주노동자가 유급활동을 수행

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

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 자국민 또는 국내법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이 목적상 자국민

으로 취급되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활

동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 5년 이하로 국내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유급활동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한 이

주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취업국은 취업을 위하여 입국이 허용된 이주노동자의 자영업 종사가 허가

되는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노동자가 취업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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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3조  1. 무기한 또는 자동연장이 가능한 체류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얻은 이주노동

자의 가족은 이 협약 제52조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관련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당사국은 유급활동의 자유

로운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대하여 유급활동 종사 

허가의 취득에 있어서 취업국 입국을 신청하는 다른 노동자보다는 유급활

동 종사 허가취득에 있어 우선권의 부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4조  1.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의 조건과 이 협약 제25조와 제27조에 규정된 권리

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주노동자는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향유한다.

⒜ 해고로부터의 보호.

⒝ 실업수당.

⒞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계획에의 참가.

⒟ 이 협약 제52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실업 또는 다른 유급활동 종료시 

대체취업의 기회.

2.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주에 의하여 위반되었다고 주

장하는 경우, 그는 이 협약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사건을 취

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5조  유급활동에 종사를 허가받은 이주노동자는 그 허가에 부가된 조건하에서는 

그 유급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6조  1. 협약 제4부에서 지적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협약 제3부에 규정된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취업국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체류허가 및 취업허가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방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추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인도적 고려사항과 

그가 취업국에서 이미 체재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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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특별한 유형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제57조  협약 제5부에 규정된 신고되거나 정규적 상황에 있는 특별한 유형의 이주노

동자와 그 가족은 제3부에 규정된 권리와 아래에서 수정된 경우를 제외한 제

4부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한다.

제58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에 정의된 월경노동자는 그가 취업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

하여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취업국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월경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이 권리의 부여는 그의 월

경노동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9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에 정의된 계절노동자는 그가 취업국에서 연중 일

부만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 중 그의 취업국 

영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절

노동자라는 그 국가에서의 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은 상당 기간 자국 영역 내에서 

취업하였던 계절노동자가 관련 양자 및 다자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

여 다른 유급활동에 종사할 가능성과 그 국가로 입국신청을 하는 다른 노

동자에 비하여 우선권을 줄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60조  이 협약 제2조 제2항 ⒠에 정의된 순회노동자는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 

중 취업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국가에서 순회노동자로서의 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1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에 정의된 특정사업노동자와 그 가족은 제43조 제1

항 ⒝ 및 ⒞, 제43조 제1항 ⒟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제45조 제1항 

⒝ 및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권리를 제외한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특정사업노동자가 그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주에 의하여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는 이 협약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사건을 

당해 고용주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권

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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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국은 시행 중인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특정사업노

동자가 그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의 사회보장제

도에 의한 보호를 적절하게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당

사국은 이 점에서 권리의 부정이나 지급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 협약 제47조의 규정 및 관련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해하지 아니하며, 관

련 당사국은 특정사업노동자의 임금을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에서 지불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2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에 정의된 특별취업노동자는 협약 제43조 제1항 ⒝ 

및 ⒞, 제43조 제1항 ⒟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제52조, 제54조 제1

항 ⒟를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특별취업노동자의 가족은 제5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63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에 정의된 자영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

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를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

를 가진다. 

2. 이 협약 제52조와 제5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영노동자의 경제활

동 종료는 그의 체류허가가 입국이 허용된 특정의 유급활동에 종속되어 있

음이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그 자체로 그와 그 가족에 대한 취업국에서의 

체재 또는 유급활동의 종사에 대한 허가철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6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이며 합법적인 
조건의 증진

제6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제79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인 조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

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그 점에 관하여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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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타의 필요는 물론 관련 공동체에 대한 

이주의 영향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제65조  1. 당사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

절한 기구를 유지한다. 그 기능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그 같은 이주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 그 같은 이주와 관련된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의 및 협력.

⒞ 특히 고용주, 노동자 및 그들의 조직에 대하여 이주 및 취업에 관한 정

책, 법률, 규정과 이주에 관한 타국과의 협정,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출발, 이동, 도착, 체류, 유급활동, 일시출국

과 재입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허가, 절차, 준비 및 취업국에서의 근로

조건과 생활조건, 관세, 통화, 세금, 기타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과 적절한 지원.

2.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필요를 충족

하는데 소요되는 적절한 영사업무 및 다른 용역의 제공을 적절히 촉진하여

야 한다.

제66조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취업할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

한 업무를 담당할 권리는 아래의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된다.

⒜ 그러한 업무가 진행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기구.

⒝ 관계국간의 협정에 근거한 취업국의 공공기관이나 기구.

⒞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

2. 관련 당사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설립되어 당사국의 공공당국에 의한 허

가, 승인, 감독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리상, 예정 고용주 또는 그들의 대

리인에게도 그러한 업무수행이 허용될 수 있다. 

제67조  1. 관련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체류 또

는 취업허가가 만료되었거나, 또는 취업국에서 비정규적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출신국으로의 질서 있는 귀환에 관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서 적절

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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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 관련하여 출신국에

서의 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경제환경을 조장하고 그들의 항구적인 

사회적, 문화적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8조  1. 통과국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은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그 관할권 내에서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된다.

⒜ 이민을 오고 가는 것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을 적발하고 근절하는 조

치와 이와 같은 이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

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근절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취업에 따라 고용주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9조  1.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계당사국이 관련 국내법 및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그들의 지위를 

정규화시킬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그들의 입국 관련 사정, 취업국에서

의 체류기간, 특히 그의 가족상황에 관한 것 등 기타 관련사항에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제70조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이 적

절성, 안전성, 위생적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상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  1.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망한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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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출신국으로 용이하게 송환되도록 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사망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하여 당사국은 문제

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관계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

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이 협약규정과 합치되는 관련 국내법과 양자 또는 다

자협정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7부 협약의 적용
제72조  1. ⒜ 이 협약의 적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이 협약의 발효시에는 10명, 그리고 41개 당사국에 대하여 발

효한 이후에는 14명의 고매한 인격을 가지며, 공정하고, 협약이 대상으

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2. ⒜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명단으로부터 당사국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출신국과 취업국을 포함하는 공평한 지

리적 배분과 주요한 법체계의 대표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가 베풀어져

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으로는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3.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후 선거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적어도 각 선거일 4

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 내에 그 지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하

는 서한을 보낸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을 적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피지명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늦어도 각 선거일 1개월 전에 피지명자

의 경력을 첨부하여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회의

에서 실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는 회의에서, 출석하

여 투표한 당사국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선출된다. 

5. ⒜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를 근무한다. 단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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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당사국회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 위원회의 4인의 추가위원의 선거는 협약이 41개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이때 선출된 

추가위원 중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하고, 이들 위원의 명단은 당사

국회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 위원회 위원은 재지명되면 재선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다른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전문가를 추천한 당사국은 잔여 

임기 동안 자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 신규임명은 위원회

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재원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액수와 조건

의 보수를 받는다.

9.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

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73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조

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검토를 받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년 이내.

⒝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및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이 조에 의하여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국이 관련된 이주의 흐

름상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적용될 추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그 보고서를 일반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74조  1.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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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을 해당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

한 논평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당사국으로부터의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각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이전 적절한 시기

에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과 보고서의 검토에 관련된 정보를 국

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는 국

제노동기구의 권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무소가 전문지식을 제

공함으로써 위원회를 원조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그 심사에 있어 사

무소가 제공하는 논평과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와의 협의 후, 다른 전문기구나 정부간 국제

기구에게 그들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보고서 일부의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관은 물론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타 관

련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 기관의 활동 분야에 속

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국제노동사무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자문역으로 참가할 대

표를 임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구, 기관은 물론 정부간 국제기구의 권한 

범위 내의 문제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표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특히 보고서의 심사와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에 근거한 그 

자신의 고려사항과 권고를 포함하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8.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이 협약의 당사국, 경제사회

이사회 및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 송부한다.

제75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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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합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다.

제76조  1. 협약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타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하여 검토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

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

의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만 접수, 검토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위원회에 의

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이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

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한 그 당사국의 주

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당사국은 위원회에도 이를 통지한다. 통보를 접

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국에 전달하며, 이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

서,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여졌든가, 현재 진행 중이든가 또는 

이용 가능한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접수국이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양당사국

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일방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문제를 위원회로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만 회부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구

제절차의 적용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이 항 ⒞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를 한다.

⒡ 위원회는 이 항 ⒝에 따라 회부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에 지적된 



44  이주와 인권 국제 포럼

관계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항 ⒝에 지적된 관계당사국은 위원회에 의하여 당해 문제가 검토되

고 있는 동안 출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

진다.

⒣ 위원회는 이 항 ⒝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ⅰ) 이 항 ⒟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ⅱ) ⒟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관계 당사국간의 쟁점에 관한 관련사실을 진술한다.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진술과 구두진술의 기록은 이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간의 쟁점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관계 당사국에게만 통보할 수 있다. 

모든 경우 보고서는 관계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

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에 의한 선언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그는 선언문의 사본을 타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의 대상인 어떠한 문제의 검토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언 철회의 통

고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

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도 접수되

지 아니한다.

제77조  1. 협약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이 협약에 의하

여 규정된 개인적 권리가 그 당사국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대한 통

보는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통보는 심리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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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검토하지 아니한다.

⒜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사된 바 있

었거나,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단 위원회

의 견해에 의하면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개인에게 

실효적인 구제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하여 제

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선언을 하였고 이 협약의 어느 규

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접수국은 

사건과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서면의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개인 또는 그 대리인과 관계 당사국으로부터 제출된 모든 정보를 

참고로 하여 이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검토한다.

6.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회의를 한다.

7.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과 개인에게 자신의 견해를 송부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10개 당사국이 제1항상의 선언을 하였을 때에 

발효된다. 이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그는 그 사본을 다른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

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송

부된 통보의 대상인 어떠한 문제의 검토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선언철회의 통고가 접수된 후에는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개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78조  이 협약 제76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대상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및 그 전

문기구의 설립문서나 이들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 

또는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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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이 그들간에 시행 중인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절차

에 호소하는 것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부 일반 조항
제79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입국을 규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법

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기타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

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0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각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

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1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의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부여된 

좀더 호의적인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당사국의 법률 또는 관행.

⒝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시행 중인 모든 양자 또는 다자조약.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와 자유를 해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2조  이 협약에 규정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포기될 수 없다. 그 권리 

중 일부를 포기시키거나 단념시킬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여하

한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계약을 통하여 이 협약상 

인정된 권리로부터 일탈할 수 없다. 당사국은 이 원칙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침

해가 공무집행자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

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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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이나 당해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설치된 여타의 권한 있는 당국

에 의하여 그의 청구가 심사되고 결정될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사법적 구

제조치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보

장할 것.

제84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9부 최종 조항
제85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86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

야 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7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

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2. 협약 발효 후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제88조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협약의 일정 부분의 적용을 배제시키

거나, 제3조의 경우 이외에는 특정 범주의 이주노동자를 적용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제89조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에는 국제연

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다음달

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3. 그러한 폐기는 이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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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도 당사국을 이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가

지지 아니하며, 또한 폐기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검

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도 그 검토의 계속을 어떠한 형태로도 방해하

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당사국의 폐기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그 국가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문제의 검토도 시작할 수 없다.

제90조  1. 이 협약 발효로부터 5년 이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이 요청될 수 있

다. 사무총장은 바로 각 당사국에게 이 제안을 검토하고 표결할 당사국회

의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자신에게 통보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통보일로부터 4개월 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

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당사국의 

3분의 2가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이 규약의 

규정과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된다.

제9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서명, 비준, 가입시 각국이 행하는 유보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로 송부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낸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

으며, 그는 이를 모든 국가로 통고한다. 이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92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두 개 이상의 당사국간의 분쟁으로 협상

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중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의 구성에 대하여 당사국

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그중 어느 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을 통하여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시 이 조 제1항에 구속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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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다른 당

사국도 같은 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지로

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93조  1. 이 협약은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

한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사들은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부

여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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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G.A. res. 40/144, annex, 40 U.N. GAOR Supp. (No. 53) at 252, U.N. Doc. A/40/53 (1985)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ncourages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human beings,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Consider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s that all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at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Consider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s further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that all are 

equal before the lawand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that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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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Being aware that th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undertake to guarantee that the rights enunciated in these Covenants wi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Conscious that, with improving communic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peaceful and 

friendly relations among countries, individuals increasingly live in countries of which they 

are not nationals, Reaffirm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zing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vided f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should also be ensured for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Proclaims this Declaration: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Declaration, the term “alien” shall apply, with due regard to 

qualifications made in subsequent articles, to any individual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State in which he or she is present.

Article 2
1. Nothing in this Declaration shall be interpreted as legitimizing the illegal entry into and 

presence in a State of any alien, nor shall any provision be interpreted as restricting the 

right of any State to promulgat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entry of alien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stay or to establish differences between nation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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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s. However, such laws and regulations shall not be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that State, including tho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2. This Declaration shall not prejudice the enjoyment of the rights accorded by domestic law 

and of the rights which under international law a State is obliged to accord to aliens, even 

where this Declaration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Article 3
Every State shall make public its national legislation or regulations affecting aliens.

Article 4
Aliens shall observe the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y reside or are present and regard with 

respect the customs and traditions of the people of that State.

Article 5
1. Aliens shall enjoy,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and subject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in which they are present, in particular the following 

rights:

⒜ The right to life and security of person; no alien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alien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s as are established by law;

⒝ The right to protection against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 The right to be equal before the courts, tribunals and all other organs and authorities 

administering justice and, when necessary, to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n 

criminal proceedings and , when prescribed by law, other proceedings;

⒟ The right to choose a spouse, to marry, to found a family;

⒠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opinion, conscience and religion; the right to manifest 

their religion or beliefs,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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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The right to retain their own language, culture and tradition;

⒢ The right to transfer abroad earnings, savings or other personal monetary assets, subject 

to domestic currency regulations.

2. Subject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public order,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those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aliens shall enjoy the following rights:

⒜ The right to leave the country;

⒝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subject to 

domestic law.

3. Subject to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liens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enjoy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their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the State.

4. Subject to national legislation and due authorization, the spouse and minor or dependent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be admitted to 

accompany, join and stay with the alien.

Article 6
No alien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in particular, no alien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or her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Article 7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may be expelled therefromonly in pursuanc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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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why he or she should 

not be expelled and to have the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dividual or collective expulsion of such aliens on grounds of race, colour, 

religion, culture,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is prohibited.

Article 8
1. Aliens lawfully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also enjoy,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the following rights, subject to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4:

⒜ The right to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to fair wag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women being 

guaranteed conditions of work not inferior to those enjoyed by men, with equal pay for 

equal work;

⒝ The right to join trade unions and other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of their choice 

and to participate in their activities.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The right to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social security, social services, education, 

rest and leisure, provided that they fulfil therequirements under the relevant regulations 

for participation and that undue strain is not placed on the resources of the State.

2.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 rights of aliens carrying on lawful paid activities in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present,such rights may be specified by the Governments 

concerned in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ventions.

Article 9
No alien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lawfully acquire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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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Any alien shall be free at any time to communicate withthe consulate or diplomatic mission 

of the State of which he or she is a national or, in the absence thereof, with the consulate or 

diplomatic mission of any other State entrusted with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State of which he or she is a national in the State where he or she r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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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국가안보
Mr. YUZHANIN, Vasiliy (IOM)

오늘 본 발제자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주와 국가안보이다. 이 주제는 다소 복

잡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인은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몇 부

분만 언급하려고 하며 또한 그동안의 시각과 다른 각도에서 이주와 안보문제를 조망

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Ⅰ.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Ⅱ. 이주는 왜 종종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는가? 이러한 시각이 옳은 것인

가? 

Ⅲ. 국가는 어떠한 권한에 근거하여 이주를 다루는가? 

Ⅳ. 국가는 이주와 관련해서 어떠한 안보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Ⅴ. 이주관리와 안보조치 적용에 있어서 균형적인 접근이 왜 필요한가?

Ⅰ.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이주에 관한 한 안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많은 정부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외 이해관계자들 역시 이 점

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가 이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왜 안보를 걱정하는

가를 언급하기에 앞서, ‘안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보문

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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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는 주권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국가가 국가안보를 보호

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권리로 인식되었다. 국제이주기구 국제법무국이 발간한 규

정집에 나와 있는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기로 하겠다.

• 국제법상 주권은 세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 외적 측면, 내적 측면, 영토적 측면이 

그것이다. 주권의 외적 측면으로써 국가는 여타 국가의 제한이나 통제 없이 국가들 

혹은 실체적 존재와의 관계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주권의 독립성

이라고 부른다. 주권의 내적 측면으로써 국가는 국내기관의 성격을 결정하고 국가

가 선택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제정하며 이들 국내기관과 법에 대해

서 존중받을 배타적, 우월적 권리를 갖는다. 또한 주권의 영토적 측면으로써 국가는 

자국내의 모든 사람과 모은 것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다음으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안보는 주권의 개념과는 달리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안보의 개념을 찾아보기는 했으나, 인권 

조약을 살펴보아도 국가안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민족국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 제거 및 안보’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본인은 위협의 외부적 성격을 강조하고 

싶다. 국가안보의 수호는 국가의 주권으로써 간주될 수 있다. 사실상 더욱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면 국가안보의 수호는 국가주권의 수호를 의미하는 것임에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Ⅱ. 이주는 왜 종종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는가? 
이러한 시각이 옳은 것인가?

이주가 국가안보의 위협으로써 묘사될 경우, 이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질적, 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주가 가진 위협의 외적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른 국가로부터 오는 이주자는 다른 사고와 정치적 견해, 다른 가치관, 성향, 습관 및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주한 국가의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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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쉽다.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자국민들도 소위 ‘외국’ 문화와 관습에 물든 사

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주민들이 오인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이

주민들의 이동은 종종 경제안정과 국가번영에 심각한 위협으로써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이주자는 노동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며, 범죄증가에 기여

하고 위험한 질병을 가져오며, 사회이익을 뺏고 윤리적 문화적 긴장감만 증폭시키는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이러한 위협이 실제로 사실일까?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렇다. 우리는 수많은 예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적응을 비롯하여 통합과 

같이 이주에 관련된 필수적 부분이 잘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이 되고 국가복지 및 안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이주를 언급할 경우에 “안보”의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으로써 ‘경제, 사회 그리

고 문화적 안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9.11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전쟁의 시작이 시작된 이래, 유럽 및 세계 

각국에서의 테러리스트의 활동은 이주와 관련하여 다른 추가적인 면을 요구하고 있

다. 우리가 이주를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써 언급할 경우 ‘안보’의 개념은 좁은 개념으

로써 ‘범죄 및 테러로부터의 보호’ 즉, 물리적 안보만을 의미한다. 지난 수년 동안 안보

의 좁은 개념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며, 외국인이 국가 안보 및 국민에 대한 안전에 위

협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테러의 위협을 이주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주절차는 

테러를 배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

하고 있다.

Ⅲ. 국가는 어떠한 권한에 근거하여 이주를 다루며 그러한 권한은 어떻게 
국제법에 반영되어 지는가? 

국제법 입안자로써의 국가는 이주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권한과 권위를 넓게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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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는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경우나 긴급사태의 경우에 특정한 권

리를 박탈할 권리를 갖는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4조에 의하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

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

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국제법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체류 및 추방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재량권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 누구에게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

정할 재량권 역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위에서 언급된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서는 합법적으로 어

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

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자국으로 자유로이 돌아올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물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및 고문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7) 상 규정된 강제추방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역시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국가의 권

한을 제한하거나 이주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많은 법

조항들이 절대적이지 않고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시에” 즉, 국가안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에게 이주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국제인권법상의 여러 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가안보가 이주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의해서 얼마나 강하게 보호받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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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는 이주와 관련해서 어떠한 안보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최근에 이르러,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기 많은 국가

가 이전과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비자발급절차의 엄격화, 입

국 통제, 여행문서 및 여권의 심사에 있어서 생물학적 측정법 사용, 자료교환의 증대, 

승객의 사전검사제도, 공항 연락관 배치, 항공기 승객의 안전요구사항의 엄격화, 국제

수송기의 책임강화 등의 조치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범죄, 테러 및 불법적

인 이주를 막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조치들은 ‘안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한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국내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논의들이 위에서 언급한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안보조치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

의 체계 특히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은 과장하여 언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 논의할 만한 가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국민이 입국을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안보를 위한 조치가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

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생물학적인 방법의 사용

에 있어서 각 개인의 특정한 생물학적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얼마나 

자주 갱신될까? 정보의 폐기에 관련된 절차는 무엇일까? 또한 부정확한 정보나 안전

시스템의 기술상 오류로 인하여 적법하게 자유로이 이주할 개인의 권리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 어떠한 생물학적 정보는 얻기도 힘들지만 비교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경우 

정보의 정확성이 어떻게 보장될지, 어떻게 통제될지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어떻게 

하면 국가가 신속하고 편이하게, 그리고 최대한 개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지 않게 하

면서 안보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의문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국제적 국

내적 차원에서 모두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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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는 마지막 논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 이주관리와 안보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균형적인 접근이 왜 필요한가? 가 그것이다.

Ⅴ. 이주관리와 안보조치 적용에 있어서 균형적인 접근이 왜 필요한가?
우선, 본인은 인권에 관한 문제와 인권을 해하지 않는 국가안보조치의 필요성을 언

급하고자 한다. 인권은 이주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주가 모든 국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많은 국

가들은 이주와 관련하여 경제성장의 증진, 인구성장의 억제, 국가안보의 증진에 있어

서 선택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요즘 들어 많은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

서 그리고 “안보”의 넓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이주를 안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력의 수요 증가, 인구의 고령화, 인구성장의 감소와 그 외에도 외국 투

자, 자본, 기술수입, 기술정보, 지식,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는 많은 경우에 이주

프로그램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복지 및 사회적, 정치

적, 경제적 안정성이 이주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국가

안보체제가 이주의 긍정적인 모든 부분을 막는 형태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즉, 관련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효율적이고 균형을 이루는 이주 정책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갖

는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이러한 이주정책 프로그램 및 시스템은 안보문제

를 야기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균형적인 접근방식은 이주와 안보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탬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번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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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이주를 통한 개발
이 정 혜 (IO M )

이주, 세계화의 ‘끝나지 않은 사업’
오늘날 이주는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이다. 이는 이주가 “세계화의 끝나지 않은 사

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 및 상품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경우 

고도의 기술수준과 전문성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이주의 기회는 매우 제

한되어 있다. 국제이주기구에서 ‘비정규 이주’라고 표현하는 불법이주의 문제는 이러

한 이주를 세계화에 있어서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데에서 어느 정도 기인한 것이다.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선진국에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주에 관한 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부를 자랑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이주의 문제는 이주자가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2000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세계인구는 몇 백만 명이 증

가하였으나, 국제이주자의 수는 1억 7천 5백만 명에서 1억 9천 2백만 명으로 증가한 

데에 그쳤다. 국제이주자는 전세계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주자가 증가하면 그 기여도가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문제인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부유한 국가의 전체 노동력의 약 3% 밖에 못미치는 단기 취업비자 소

지자들이 매년 2천달러가 넘는 액수를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양보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또한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자신이 받은 월급뿐만 아니라 경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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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신, 투자 자본, 향상된 작업윤리 등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간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주가 아직도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관리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관

리되고 있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이주는 밀입국알선자들이나 이미 비정규적으로 이

주한 자들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갖기 쉬우며, 이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한 대부분의 경우에 이주자들은 밀입국알선자의 착취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

정책과 국가행동의 대부분은 이러한 비정규이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과의 양자간 논의를 통해서 저숙련 노동자에게 고용허가를 부여하는 한국의 고

용허가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자의 수

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올바른 이주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이해관계자들 즉 이주자, 이주자의 본국 그

리고 한국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주, 발전을 위한 긍정적 힙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주는 사회진보와 발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데 동

의한다.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렸던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 회담(High Level 

Dialogu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은 이주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극

대화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한 회의로써 하나의 이정표로써 작

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이 회담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토론하

는데 참가하였으며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국제이주기

구는 이주와 사회발전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예정이

며, 이러한 의도 하에 이주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유엔 최초 장관급 회담에서 이주가 발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발표

하였던 Sheika Haya Rashed al Khalifa 유엔 총회 의장은 ‘국제이주가 올바른 정책에 

의해서 뒷받침되기만 한다면 송출국과 도입국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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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것을 이번 역사적 회담에서 확인하였다’고 발언하였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는 ‘국가간의 송금을 촉진’하

고, ‘이주를 활성화’하며, ‘노동 이주를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발표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이 자리에서는 올바른 정책의 마지막 요소로 언급한 ‘노동이주를 지원하는 것’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송출국과 도입국 모두에게 있어서 이주는 그 긍정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관리되었던 경우는 불행히도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이주와 발전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

계에 관하여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분야 그리고 이주정책과 이주관리의 다른 많은 부분은 국제이주기구의 관심사항

으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고위회담’은 이주 혹은 노동이주는 자본 및 상

품의 이동과 더불어 세계화 균형(globalization equation)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호주, 캐나다, 미국은 이민과 이주노동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이미 인정하였다. 과거에는 송출국

가이기도 하였던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다른 선진 국가들도 현재에는 국내로의 이주

가 경제적 번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의 한 보고서

에서는 이탈리아의 경제에 미치는 이주자의 긍정적인 효과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도 하였다.

개방된 세계 노동 시장
현재와 미래에 더욱 개방된 세계노동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도전과제

가 있다. 그것은 세계적 스케일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책과 접근법을 등을 복합적

으로 활용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더욱 잘 매치시키는 것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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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단기 이주 계획의 활용도 적지 않게 해당된

다. 그리고 송출국의 개발을 증진하도록 하는 기술과 인력의 귀환이 가능한 순환이주

의 장려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학, 시장의 역동성, 사회 통합과 문화적 동질성에 관

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 국가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몇몇의 국가는 이

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는 아시아, 일본에서뿐만 아

니라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부

터 의료분야 노동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숙련된 이주노동자

를 얻기 위하여 벌이는 쟁탈전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관료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주의 길은 거의 장애물이 없다. 그러나 숙련노동자에 비하여, 비숙련 노

동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불일치한다. 이들 비숙련 노동자 그룹은 경제 및 사회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지만 그다지 인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제이주기구는 수년 동안 어떻게 하면 공급과 수요를 잘 조화시킬지에 대해서 고

심해 왔다. 여러 정부와 같이 일하면서 국제이주기구는 특정 부분에서의 공급과 수요

를 일치시키는 여러 프로그램도 수행해보았다. 우리는 스리랑카와 몰도바의 개인 보

조인 및 계절노동자들을 선별하고 훈련시켜 노동력의 결핍이 심각한 이탈리아의 관련 

분야에 투입시켰다. 또한 과테말라의 계절 농업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캐나다에 투입

하고, 콜롬비아 노동자들을 스페인에 보내는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다른 여러 비

슷한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

면 세계경제의 생산력을 높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긍정적 효과들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실상의 노동모집 업체를 배가시키는 

밀입국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비정규이주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이주기구는 노동이주의 핵심에 다가서는 한편, 세계화의 ‘끝나지 

않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야심 찬 계획을 제안한다. 전 세계적인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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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료집 제작을 통하여 노동시장추세, 노동력에 관한 개요, 노동 이주추세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넓힘으로써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조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개인, 사업 및 문화에 대한 규제 및 지역 혹은 대륙별 

이주법, 국내이주법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집약된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이주 및 노동

력 모집 과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다른 법제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이주자가 어

디로 이동하고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인적 자원개발을 사회내로 통합시키려는 국내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세계노동시장

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다른 이주정책을 공식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 역시 필

요하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정부도 이주를 염두에 두지 않

은 채 경제사회적 개발전략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이주는 무역, 외국의 정책 혹은 

환경 등에 관련된 모든 전략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중 협력 : 민간 부문의 새로운 역할
국제이주기구, 다른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은 주요한 이해관계자라

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역할을 갖고 있다. 

노동과 고용은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민간부문에 관한 사항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주 및 노동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결여되어 있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될 것이다.

민간 기업은 자신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인 노동시장의 미래 수요를 확인하는 열쇠가 된다. 작년 국제이주기구는 주요 국가별 

영역 및 주제별 영역에 관한 사업 대표를 구성된 기업 자문단(Business Advisory 

Board)을 창설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이주기구는 이들 기업 대표자들과 이주 및 사업

에 관련된 전 세계적 자문 및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이주기구와 민간 부문 사이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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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기업 자문단은 중요한 자문과 개념들을 증명하여 왔으며, 

이주와 관련된 주요한 메시지들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 부문이 관여를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고급 두뇌 유출을 제한할 수 있

는 고용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 도입국

에서는 이주자가 공정하고 인도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일은 21세기 사회의 가치에 본질적인 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 및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보다 나은 노동이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정치적 의지 외에도, 보다 바람직하고 명료한 이주정책을 추진하고 보다 나은 이주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상의 몇몇 장애물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원과 기술적 역량의 문제이다. 이주를 관리하는 것, 국내법 및 국제

법, 국내정책 및 국제정책상의 추세와 보조를 맞추는 일, 생물측정법과 같이 다양한 

이주관리 업무에서 적용되는 운영상 기술상 요소와 보조를 맞추는 일은 투자, 지속적

인 인력 및 운영 개발을 필요로 한다. 국제이주기구는 이주관리가 협조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경쟁 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관련 분

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설계하도록 국가를 돕는 것이 국제이주기구의 주요한 업무이

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회원국을 돕는 데 주안점이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고용 과정에 대하여 국제이주기구가 평가한 것을 보더라도 역

량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수

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도입국 뿐만 아니라 송출국 모두에 대한 적절하고 충

분한 기술상의 지원은 국제이주기구가 수행해 온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

분은 ‘이주와 발전에 관한 고위회담’에서 제안되어 국제연합 회원국의 큰 주목을 이끌

어 내었던 ‘국제이주 및 발전에 관한 계획(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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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히 연관성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개발 지원 계획에 대한 이러한 역량강화 활동

들에 대한 지원이 보건, 교육 및 사법제도 등을 갖추도록 하는 지원 형태과 같은 방식

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라도 이주 관리

(governance)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적 이익과 타국의 이익가지 고

려하여 이주를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이주라는 것은 개발 지원 계

획에 있어서 이정도의 지위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주관리에 대한 접근은 미완성인 상태에 있어왔으며 협조적이지

도 않았고 따라서 모든 이에게 손실을 야기해 왔다. 국제이주기구는 가능한 한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관리를 확장하고 향상시키

며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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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An IOM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To Increase the Development Benefits of 

Labour Migration

DRAFT Concept Paper
This IOM proposal describes a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IMDI”) to maximize the societal and human development potential of 

global labour mobilit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find appropriate ways to maximize the development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inimize its negative impacts. IOM puts forward this proposal a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in connection with the UN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September 2006.

In recent international consultations on migration1), many governments and private 

1) Including the regional consultations organized in the context of the Berne Initiative’s 
International Agenda for Migration Management in 2003-2004, the consultations carried 



<발제Ⅲ> 노동 이주를 통한 개발  75

sector representatives have recognized the need for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global 

labour market. Existing gaps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for labour are projected 

to increase in coming years, with aging and declining populations in much of the 

industrialised world, and growing populations in much of the developing world. Wage 

and opportunity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worlds 

are also expected to continue, and will provide a continuing impetus for mobility of 

labour (from South-North, South-South, East-West, etc.). A mechanism needs to be 

established to better match the supply with the demand in safe, legal, humane and 

orderly ways that maximize the societal and human development potential of 

global labour mobility, with the involvement of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Such a mechanism would allow enhanced mobility of labour to be achieved on an 

equitable basis and address the “unfinished business” of globalization. Indeed, the 

movement of labour has not benefited from the same level of liberalisation as capital 

and goods. The WTO’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Mode 4 

negotiations currently represent the only global framework aimed at removing barriers 

to human mobility. Th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afford service providers with 

improved labour market access to WTO Member States on a temporary basis. The 

GATS covers all categories of service providers. However, the beneficiaries today are 

mainly highly-skilled persons, such as executive managers and intra-corporate 

transferees. 

IOM’s proposed IMDI would follow a different and broader approach than the 

GATS, by potentially addressing all types of economic migrants, moving on a 

temporary and permanent basi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nhancing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migration. Moreover, involvement in IMDI would be on a voluntary and 

out by the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2004-2005, ILO’s 2004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devoted to migrant workers, and IOM’s 2004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devoted to migration and trade and 2005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devoted to mig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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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egally binding basis, with participation open to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MDI would be a framework that would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address the interlinkages between labour migration 

and development, and provide continuity in pursuing these issues. It would work 

towards three main goals: 

1. Facilitate the matching of labour demand and supply

2. Enhance the positiv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3. Ensure safer, more humane and orderly labour movements

To achieve these goals, IMDI would: 

Gather all relevant stakeholders:
✓ Engage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 including businesses, 

employer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trade unions 

and migrant and diaspora associations to work together with the principal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volved in these issues. 

Facilitate the coordination of activitie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betwee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Create synergies between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by offering a mechanism to develop joint activities and 

pool their expertise. This would be in line with recent initiative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dealing with migration from various angles (e.g. 

refugees, migration, development, trade) through the creation of the Global 

Migration Group (GMG) The GMG is an inter-agency group, meeting at the level 

of Heads of agencies, which aims to promote the wider application of all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ruments and norms relating to mig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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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more coherent and stronger leadership to improv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olicy and operational 

response to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resented by international migration. 

The GMG was creat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Geneva Migration Group, 

formed in 2003. The current members are: ILO, IOM, UNCTAD, UNDESA, 

UNDP, UNFPA, UNHCR, UNHCHR, UNODC and the World Bank.. While the 

GMG agenda is broader as it covers multiple aspects of migration, IMDI could 

support its collaborative work by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identified by the GMG as priorities in the field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IMDI does not aim to duplicate activities already being undertaken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ather, it is intended to help join the organisations’ 

efforts to address certain migration and development issues in a structured, 

collaborative approach. Some activities described in the IMDI concept paper are 

already carried out by UN agencies and IOM, either on their own or in 

collaboration. The aim of IMDI is to offer the possibility to the agencies to 

identify those they think would benefit from closer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through the pooling of expertise and resources both from private and 

public sources. This can either cover activities already being carried out or new 

activities which would need to be developed to fill identified gaps. 

✓ Be an open structure. IMDI would have some core partners among the main 

organisations with a mandate in migration and development issues (e.g. IOM, 

UNCTAD, the World Bank, UN-DESA, ILO and UNDP). Each agency would 

have a role in coordinating IMDI work on specific activities consistent with its 

expertise, and in setting IMDI’s agenda as well as its governance structure. IMDI 

would be also an open structure in the sense that all the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agencies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ny specific IMDI 

activities corresponding to their institutional priorities, or to initiate such activities 

in the framework of I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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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capacity:
✓ IMDI would not create any rights of entry or alter any country’s right to 

determine its immigration policy, as this is the sovereign domain of States. That 

being said, IOM believes that the best mean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s in migrating through safe and legal channels and having a secure, 

legal status in the host country with recourse to national laws and procedures. 

Therefore, IMDI would help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those countries that 

wish to create legal labour migration avenues, and would assist those which so 

desire to design labour migration policies thatrespond to their needs, with a view 

to benefiting countries of origin, destination and individual migrants and their 

families.

✓ IMDI would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ing and dialogue among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on labour migration and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capacity building at global, regional, bilateral and 

national levels on such issues. 

✓ IMDI would act as a focal point for information on activities undertaken at the 

multilateral level on economic migration and development. IMDI’s website would 

display information on its activities as well a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network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to build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se actions.

Pool resources from both private and public sources:
✓ IMDI would create a means for the international donor community, both public 

and private, to pool financial resources and invest in activities including 

prospective labour market analyses, skills development and training,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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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planning needed for tomorrow’s global economy, which from a 

cost-efficiency perspective are beyond the means of any single government or 

private business. 

✓ IMDI would be supported by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One part of these contributions would be allocated to IMDI for 

pursuing core activities, and another part for ad hoc programmes in related areas, 

supported by IMDI upon request from governments and/or the private sector and 

after approval by a Technical Advisory Panel.

✓ IMDI would facilitate coherence between development and migration policies. 

IMDI’s general purpose is to address multidirectional labour migration issues 

(South-North, South-South, etc.), with the specific objective of enhancing thei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In this regard, IMDI’s financing mechanisms would 

be consistent with a country-led development model and with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epared by governments through a participatory 

process involving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Overview of IMDI’s activities
IMDI would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analytical tools and general 

models while addressing through its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specific needs at the regional, bilateral or country levels, identified by 

individual or groups of governments, businesses or other stakeholders. 

Ⅰ. Facilitate the Matching of Labour Demand and Supply
◦ Enhance global knowledge on labour market trends, labour force profi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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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migration tren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atabases and 

analytical work;

◦ Create a centralised information source on regional and national migration 

regulatory frameworks; and

◦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ogramme models, as well as provide 

assistance for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formulate national labour 

marke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migration policies and elaborate 

programmes in an integrated manner. 

Ⅱ. Enhance the Positiv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 Improve data collection on remittances and their utilisation at the global level;

◦ Develop indicators to assess and monitor th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to enable policy-makers to better integrate migration into development policy 

agendas, including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and

◦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ogramme models for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migration towards development. 

Ⅲ. Ensure Safer, More Humane and Orderly Labour Migration Movements
◦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on managed labour 

migration;

◦ Contribute to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formulate policies (at the 

national, bilateral, regional levels) on labour migration and related fields 

impacting on labour mobility, liv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e.g.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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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social security, integration, etc.);

◦ Develop assessment tools and monitoring mechanisms for labour migr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and

◦ Provide certification for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programmes on good 

labour migration.

Attachments:
Annex: Description of Activities by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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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Description of activities by component

COMPONENT I Facilitate the matching of labour demand and supply

Core activities:
◦ Enhance global knowledge on labour market trends, labour force profiles and 

labour migration trends through databases on: 

✓ sectoral and country/regional analyses of the future job market ;

✓ skills supply indicators: by country, education, training, language proficiency, etc. 

and

✓ labour migration trends.

IMDI would also:

(1) Prepare estimates and projections in these three area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inter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existing information at the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s well as further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activities;

(2) Provide support and servicing to public and private actors through the preparation 

of high-quality documentation, analytical work and facilitation of consensus-

building and policy development; and

(3) Enhanc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for information-sharing on current and 

planned activities, exchange of expertise and lessons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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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a centralised information source on regional and national migration 

regulatory frameworks:

IMDI would establish a framework for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national and regional migration legislation,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relevant to permanent and temporary migration for the 

performance of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GATS Mode 4 movements). This would 

involve the creation of a network of national focal points and the development of a 

common format for capturing key information in a manner easily accessible and 

understood by end users (i.e. potential migrants, businesses and governments), reducing 

the time, resources and effort needed to find and interpret this information. 

In consultation with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IMDI would 

display the collected information on its website. It could include for each country the 

following elements: 

✓ categories of permitsand their requirements

✓ documentation required

✓ method of presenting an application

✓ processing time and application fees (if any)

✓ length and conditions of stay

✓ possibility and conditions for extensions (including availability of multiple entry 

visas)

✓ rules regarding accompanying dependents

✓ review and/or appeal procedures (if any)

✓ criteria applied for the economic need tests and quotas, if applicable

✓ general information on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procedures and relevant 

professional bodies

✓ details of relevant contact points for fur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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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to any relevant migration laws of general application and links to the 

documents which can be found 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Legislation 

database (an initiative being separately developed and hosted by IOM).

◦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ogramme models for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formulate national labour marke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migration policies in an integrated manner.

At the programmatic level, IMDI would provide support for:

(1)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collect, process and sha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and its analysis throug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2) Training for representatives of the private sector (e.g. trade and business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e.g. trade unions) on labour migration systems 

and procedure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migration is managed, existing 

legal opportunities and the main issues faced by migration policy makers;

(3) Assistance to countries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ir national migration 

procedures (including for Mode 4 movements) by creating mechanisms at the 

national level to collect this information and make it available publicly; 

(4)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formulation of foreign employment 

policies in countries of origin, in particular through: 

(a)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ic plans on labour emigration: 

• mapping out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labour forces in countries of 

origin; 

• identifying priorities for certain skill-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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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ying potential countries of destination (based on diplomatic relations, 

available information on their labour markets, immigration policies and 

presence of diasporas); 

• identifying gaps in the country of origin’s education and professional 

regulations systems, as well as problems of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with 

main destination countries for skills aimed to be exported; 

• establishing target numbers of persons to be trained for national and external 

markets; 

• establishing complementary strategies to lessen the impact of brain drain; 

and

• if applicable, inclusion of migration factors in the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

(b) Develop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 gather detailed information on foreign labour markets of interest to their 

nationals;

• collect statistics on nationals working abroad (by skills, gender, status in the 

home country, and occupation in the receiving country);

• promote their labour force; 

• support networking between public/private employment agencies and 

recruitment agencies;

• negotiate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greements;

• prepare migrant workers for employment abroad (including vocational and 

language training, cultural orientation, etc.); and

•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s. 

(5) Bilateral job matchingmechanisms: partnerships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governments and/or private sector) to match labour shortages and supply 

in specific sectors at the bilateral level. Specific support could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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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development and registration of potential migrant workers: 

development, technical setup and promotion of on-line databases to include 

professional profiles of potential migrant workers for possible job placemen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Selection assistance: pre-selection of candidates on the basis of agreed-upon 

procedures and requirements to facilitate employers’choice; organization of 

on-site missions in countries of origin for direct contacts with selected workers; 

and preparation of workers for foreign employment (as described below);

(6) Provide direct services to governments for the preparation of workers for 

employment abroad, to include: document preparation; security checks; 

skills/qualification checks (verifying diploma, language and professional abilities); 

language training; cultural orientation (familiarizing with work, educational and 

social environment); medical examinations; and travel loans; and

(7) Labour market analysis and labou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adapt their labour migration policies to the situation of 

their labour market (e.g. elaboration of shortage occupation lists for which 

admission will be facilitated, special schemes for business and investors, etc.). 

COMPONENT Ⅱ Enhance the positiv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Core activities:
◦ Improve data collection on remittances and their utilisation at the global level; 

◦ Develop indicators to assess and monitor th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to enable policy-makers to better integrate migration into 



<발제Ⅲ> 노동 이주를 통한 개발  87

development policy agendas; 

◦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ogramme models for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migration towards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 fostering the contribution of remittances to poverty alleviation;

✓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transfer of knowledge and know-how and creation 

of new enterprises arising from stays abroad and related transnational social 

networks,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 facilitating the reinsertion of legal and irregular migrant returnees in the 

labour market of their home country;

◦ Develop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the alleviation of negativ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f the labour force in sensitive sectors (e.g. health, 

edu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national as well as the internal dimensions 

(rural/urban, private sector/public sector) of the phenomenon; and

◦ Develop and support policies engaging with diaspora pop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home and host countries.

At the programmatic level, IMDI would support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elaboration of programmes in the following areas:

(1) Remittances: improve data collection on remittances and their use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reduce the costs and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remittance 

services for migrant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use 

of new technologies); devise incentives to channel remittances into development 

schemes, such as special tax reductions and the creation of investment productsand 

improve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these opportunities among migrants; 

provide support to migrant collectives (i.e., Hometown Associ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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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nsfer of knowledge and know-how, and facilitation of entrepreneurship: 

support the efforts of migrants willing to creat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luding by cooperating with banks to create a link between 

remittances and micro-credit or facilitating access to loans, providing business 

advice and consultation to migrants develop circular migration programmes for 

highly skilled workers in partnership with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including “shared work schemes” where workers share their work between the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while keeping their residence rights; training 

programmes of relevance for the country of origin; develop e-learning schemes for 

university students in countries of origin; 

(3) Return and reinsertion of legal and irregular labour migrant returnees in the 

labour market of their home country: including establishment of pre-departure 

programmes for the planning of return for legal migrants (e.g. saving schemes, 

training delivery in the receiving country), job counseling, business and vocational 

training, etc.; 

(4) Mobility of labour force in sensitive sectors: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ies, including replacement migration, retention, circular migration, and 

consumption abroad (develop programmes with countries of destination where the 

services can be delivered in the country of origin, e.g. health treatment); and

(5) Mobilisation of diaspora: a) undertak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skills 

mapping) of populations abroad, to acquire a better knowledge of the potential and 

interests of these populations to act as agents for development; b) identify key 

development needs/projects/areas in home countries to better match 

diasporas’contributions with real development objectives; c) adopt incentives for 

encouraging diasporas’contributions (granting and portability of rights, special 

services, simplified access to credit etc); d) build governmental capacity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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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asporas (institutional change, consular services, communication tools, 

programme evaluation etc.); e) promote partnerships between home and host 

countries to acknowledge diasporas as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trans-national 

bridges”playing an active role in development and migration debates; and f) 

undertake research on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diasporas to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home countries, in relation to their status and well-being in 

the host country.

COMPONENT Ⅲ Ensure safer, more humane and orderly labour movements

Core activities:
◦ Foster sustained and action-oriented dialogue at international level on managed 

labour migration;

◦ Contribute to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formulate policies (at the 

national, bilateral, regional levels) on labour migration and related fields 

impacting on labour mobility, liv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namely:

✓ Visa policies, quotas, labour market tests

✓ Family reunion

✓ Double taxation 

✓ Social security and other benefits, including portability issues

✓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labour standards and integration

✓ Irregular labour migration and illegal employment

✓ Migration and security

This capacity building would involve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f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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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ndards (e.g. ILO, UN and UNESCO Conventions), the collection of 

good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made available on IMDI’s websit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mes, and supporting capacity-building programmes approved by the 

Technical Advisory Panel. 

Particular attention would be given to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mobility policies and 

practices. 

◦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and monitoring mechanisms on labour 

migr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There is a realinformation gap toda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mes aimed at better managed labour migration. The reasons are 

multifaceted, including inter alia the difficulties of establishing mechanisms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goals these policies/programmes 

are attempting to achieve, and to be able to single out their impact among other 

variables. However, real progress in managing labour migration is difficult in the 

absence of proper evaluation mechanisms which are needed to identify good practices. 

An international policy-oriented research programme would be launched to review 

existing assessment and evaluation tools used at the national, bilateral, and regional 

levels, and to develop new instruments which would be tested in the framework of 

IMDI-supported programmes.

◦ Certification:

For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support private enterprises in their efforts towards 

ethical recruitment and fair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a set of non-binding guiding 

principles would be elaborated in consultation with business, NGOs, trade un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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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members of civil society. The enterprises complying with these principles would 

be awarded a quality label which could figure on their products and their names would 

be displayed on IMDI’s website. 

For governments: IMDI would develop a Twinning Programme for Facilitated 

Mobility between countries of origin and countries of destination. Under this 

programme, a country of origin would commit to respect a certain number of criteria 

related to combating irregular migration in exchange for visa facilitation or increased 

labour market access to the receiving country for their nationals. IMDI would elaborate 

a template framework to be adapted to the particular objectives pursued by the two 

twinned countries,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with a view to identifying areas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the commitments.

At the programmatic level, IMDI would provide technical cooperation and 

support capacity building on managed migration: including policy,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review and updating; improvement of migration management 

operational systems training and exchange of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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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사회통합1)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 한국사회의 이주민 증가와 한국사회의 변화
전지구화가 초래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정치․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

역에 까지 이르고 있다. 전지구화와 세계문화(global culture)의 출현에 관한 담론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서구문화 중심의 세계문화로 수렴될 것이라는 비판적 논의

에서부터 ‘혼성문화’나 ‘크레올 문화’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문화 간 만남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한건수 2002). 

지구화와 문화 간 만남 그로 인한 문화변동의 장에는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이 존재

한다. 서구의 대중문화나 소비문화가 다국적기업이나 문화자본의 논리와 힘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문화 간 만남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한편에는 이주자들로 초래

된 이주민과 수용국 국민의 문화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주민의 유입은 1990년대를 

거쳐 이제 전 국민의 1.7%가 이주민인 시대가 도래 했다. 이들의 존재는 노동력 시장

과 같은 경제영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의식 전반에 걸

친 문제제기를 비롯해  국민(nation)과 민족(ethnic group)의 범주 및 이를 토대로 한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1) 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와 인권 국제포럼>(2006.10.24) 발표를 위해 작성된 원

고입니다. 완성된 글이 아님으로 <포럼>이외에서는 어떤 형태로 전제 및 인용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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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이주 
한민족에게 국제이주는 1902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주한 것이 시초

라 할 수 있다. 사탕수수 농장의 저임금 노동자 수요는 ‘단맛’의 대중화로 서구사회에 

급격히 증가한 설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탕수수 농장의 확장이 가져온 인류

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영향이었다.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1,100만에서 1,4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끌려간 것도 사탕수수 농장의 확장과 관련이 있으며 노

예제의 폐지 후 저임금 노동자를 충원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인들이 피지나 파푸아뉴

기니에서부터 서인도제도까지 노동이주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동력의 국제이주의 

한 끝에서 한민족 최초의 노동이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후 한민족의 인적이동은 

1905년 멕시코의 ‘에네켄(henequen)’ 농장으로의 이주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동안의 

만주와 연해주, 사할린과 일본 본토,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등 다양한 

이주를 통해 이산 한민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이후에는 베트남과 독일로

의 노동이주가 주를 이루었으며,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으로 떠난 이주노동자들이 많

았다. 국경을 넘는 국제이주 자체는 한민족에게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1) 이주노동자
노동력의 송출국이었던 한국사회에 전환이 일어난 것은 1987년이었다. 정치적 민주

화로 인해 활성화된 노동조합운동은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노동자의 권익을 개선했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임금상승을 가져왔다. 문제는 노동자의 권익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되어 직종 간 임금격차가 커지기 시작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임금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생산업체는 동

남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본사로 파견해서 ‘연수’를 

시키는 일이 늘어났다. 6공 정부가 추진한 주택200만호 건설 사업은 건설노동부문에

서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재중동포나 아시아권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

자리를 찾기 위해 입국하기 시작했다. 정부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수립되기 이

전에 생산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한국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까지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제’

를 통해 편법적인 노동력 운용을 해 왔다. 1990년대 IMF를 거치면서 이주노동자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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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축소와 학대를 반복했고 아래의 <표 1>과 같은 구성으로 변화해 왔다. 

<표 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구성, 1987-2005년

(단위: 명)

연도 전체

합법체류자

미등록 
노동자소계

취업 사증 소지 노동자 산업연수생

전문
기술 
인력

비전문
취업자

연수
취업자

내항
선원

업종
단체 
추천

해외
투자 
기업

1987
6,409 2,192 2,192 - - - - - 4,217

1988
7,410 2,403 2,403 - - - - - 5,007

1989
14,610 2,474 2,474 - - - - - 12,136

1990
21,235 2,833 2,833 - - - - - 18,402

1991
45,449 3,572 2,973 - - - - 599 41,877

1992
73,368 7,840 3,395 - - - - 4,945 65,528

1993
66,919 12,411 3,767 - - - - 8,644 54,508

1994
81,824 33,593 5,265 - - - 18,816 9,512 48,231

1995
128,906 47,040 8,228 - - - 23,574 15,238 81,866

1996
210,494 81,440 13,420 - - - 38,296 29,724 129,054

1997
245,399 97,351 15,900 - - - 48,795 32,656 148,048

1998
157,689 58,152 11,143 - - - 31,073 15,936 99,537

1999
217,384 82,046 12,592 - - - 49,437 20,017 135,338

2000
285,506 96,511 17,000 - 2,063 - 58,944 18,504 188,995

2001
329,555 74,349 19,549 - 8,065 - 33,230 13,505 255,206

2002
362,597 73,358 21,506 - 12,191 - 25,626 14,035 289,239

2003
388,816 250,760 20,089 159,706 20,244 - 38,895 11,826 138,056

2004
420,702 232,219 20,272 126,421 48,937 34 28,125 8,430 188,483

2005
332,678 142,954 22,582 31,352 48,994 161 33,185 6,680 189,724

주: 1) 전문기술인력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직업 사증 소

지자임.

2) 업종단체추천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

앙회 등으로 구분됨.

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해외투자, 기술제공, 산업설비수출 관련 사업체에만 해당됨. 

단, 1992-1993년에는 상공부장관 추천 산업연수생이 포함됨.

4) 미등록노동자 수에는 불법체류자 중 비경제활동인구(15세 미만과 61세 이상)가 포함되

지 않음.

5) 각 연도 기준시점은 12월이다. 단, 1992년은 7월 31일, 2005년은 8월 31일이다.

자료: 설동훈(2005)에서 인용: 설동훈(1999: 112); 법무부(2005,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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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은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연수제와 

같은 합법적 경로로 입국한 아시아권 노동자 외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국

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2005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단

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 국적이나 규모에서 미등록노동자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2) 이주의 여성화
아시아 지역의 인적이동에서 특기할 점은 여성의 이주가 늘어나는 ‘이주의 여성화’

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남성이주자인 ‘아버지’나 ‘남편’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주를 하

거나 본국에 잔류했던 여성들이 이주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한국사회에도 반영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15년 동안 

여성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30-35%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아시아 국가

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실제 대만과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60% 정도가 여성이며 

일본은 45%를 차지하고 있다(이혜경 2005b: 39). 상대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아시아 

여성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이전까지 외국인 이주노동

자를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이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적합한 노동 

강도와 작업장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한 많은 여성이주자들은 공장노동자보다는 간병인이나 가사도

우미와 같은 ‘돌봄노동’에 편입된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성별화된 계급’의 출현과도 관련이 있다. 국제이주를 통해 후진국 여성이주자들이 선진

국 남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급으로 전환되는 ‘성별화된 계급’의 등장인 것이다(김

현미 2001). 한국사회에서는 조선족 동포 여성들이 가사도우미, 간병인, 식당종업원 등

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직종으로 이주했고 심지어 필리핀과 구소련 출신의 백인 여성들

이 국내 유흥산업에 유입되기도 했다. 일부 탈법적 중개업자들이 여성들을 연예인 비자

(E-6)로 입국시켜 유흥산업에 취업시킨 것이다. 2000년 이후 급증한 러시아 무용수들이

나 미군기지 주변의 기지촌으로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연예인 비

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실증적 연구(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 외 2003)를 통

한 문제점이 제기된 후 무용수 신분의 연예인 비자 발급이 중단되어 그 숫자가 줄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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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동안 5,000-7,000 명의 외국인 여성이 연예인 비자로 입국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외에 이러한 다양한 통로로 입국한 여성이주자들을 더하면, 전체 이주

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 200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은 44%로 집계되어 한국 역시 이주의 여성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이혜경 2005a: 74). 

3) 국제결혼의 현황과 문제
이주노동자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이주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다.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이후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들이나 일본이나 서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주류였다. 그러나 1980년

대 말에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심각한 농어촌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

는 방편으로 시작 되었다. 1980년대 말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조선족 동포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농촌총각과 연변 처녀

와의 결혼을 처음 주선한 정치인은 만주지역의 단절된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핏줄

을 재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2) ‘민족내혼’이지만 국적으로는 국제

결혼인 조선족 동포여성과의 혼인을 1990년 12월에 성사시켰다. 이후 한동안 농촌의 

영농후계자들에게 배우자를 주선하려는 여성단체나 농민단체의 중국방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92년 중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경

로로 조선족 동포와의 결혼을 주선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종교단체(통일교, 별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일본 여성

과 한국인 남성간의 결혼 주선을 필리핀 여성으로 확대하면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도 했다. 통일교는 ‘혈통’을 복귀해야 평화의 세계가 오기 때문에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종교적 실천이라며 신자간의 결혼을 강조하는데, 특히 일본과 한

국의 신자가 결혼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며 한일간 국제결혼을 권장

해 왔다3). 통일교 신자인 일본인 여성들은 1988년 공개적으로 열린 대규모 합동결혼

2) 조선일보 1990년12월16일, 19면(이혜경 2005: 80에서 재인용).

3) 전북 A군 통일교회 이○○목사 (2005년 7월 19일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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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6,500쌍이 결혼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교는 일본 여성뿐만 아니라 필리핀 여

성들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도록 중개하기 시작했으며,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도 결혼을 권하면서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을 대중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필리핀의 

통일교 지부는 1992년부터 2005년 까지 10차례의 합동결혼식을 통해 4,924명의 필리

핀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집계했다(한건수․설동훈 2006: 109). 

조선족 여성들이 노동이주의 방편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 입국 후 체류

자격을 얻으면 일자리를 찾아 가정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중개

업자의 등장과 함께 국제결혼 대상국은 다변화 되었다. 대중화 초기에는 필리핀 여성

들이 많았으나, 피부색의 차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베트남, 태국, 몽골, 우

즈베키스탄(고려인 동포) 등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표 2>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5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1990-2005 5,884,864 240,755 4.1 159,942 2.7 80,813 1.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설동훈․김현미․한건수․이혜경 외 (2005: 3)의 표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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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1990년 619건이었던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해서 1995년부터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의 수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국제결혼이 그 해의 전

체 결혼 건수의 11.4%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 되었다. 이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했으며, 2004년까지의 총 누적건수가 

128,762건에 달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결혼만 본다면, 총 6,629건의 결혼 신고 중에

서 국제결혼 건수가 1,814건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결혼의 27.4%가 국제결혼인 상황

이다(통계청, 2005년 6월 기준). 2005년의 혼인신고 통계에서는 전체 혼인신고의 

13.6%가 국제결혼이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35.7%가 국제결혼으로 2004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신국 분포, 2005년 4월

(단위: 명, %)

출신국
외국인 아내 등록외국인 2002년 이후 귀화자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전체 66,912 100.0 55,964 100.0 10,948 100.0

한국계 중국인 31,739 47.4 24,681 44.1 7,058 64.5

중국 11,577 17.3 9,721 17.4 1,856 17.0

일본 7,097 10.6 7,076 12.6 21 0.2

필리핀 5,457 8.2 3,692 6.6 1,765 16.1

베트남 4,675 7.0 4,592 8.2 83 0.8

태국 1,364 2.0 1,340 2.4 24 0.2

몽골 1,072 1.6 1,055 1.9 17 0.2

러시아 950 1.4 933 1.7 17 0.2

기타 구소련, 동유럽 1,190 1.8 1,161 2.1 29 0.3

아시아 저개발국 595 0.9 549 1.0 46 0.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 0.1 28 0.1 7 0.1

중남미 140 0.2 124 0.2 16 0.1

기타 선진국 1,021 1.5 1,012 1.8 9 0.1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설동훈․김현미․한건수․이혜경 외 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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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신국은 중국이 64.7%로 가장 높은데 그중 조선족 동포 여성이 

47.4%로 한족의 경우는 17.3%이다. 그 다음으로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

(7.0%), 태국(2.0%), 몽골(1.6%), 러시아(1.4%) 순이다. 조선족 동포의 비중이 높은 것

은 초기의 국제결혼에서 조선족 동포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국내 체류신분의 합

법화를 위해 결혼을 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의 비중이 급증하

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한국행 동기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하지만, 근저에는 경제적 어

려움 속에서 부모와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결혼을 통해 한국

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욕구들이 주요 동기로 조사되었다(설동훈․김현

미․한건수․이혜경 외 2005).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남편이나 시댁

의 경제력이 처음 기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이 경제적 활동을 통

해 일정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것으로 본국의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현실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아시아 국가에서의 국제결혼을 연구한 학자들은 여성의 이주, 노동, 결혼이 분

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 ‘우편신부’

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을 신부로만 간주했기 때문에 이들

이 ‘아내’ ‘어머니’ ‘노동자’ ‘시민’과 같은 복합적 역할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

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행위주체성과 다면적 삶에 초

점을 둘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Piper and Roces 2003).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 

여성 역시 결혼을 통한 이주가 다면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시군구 지역인 도시지역

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체 결혼이민자의 74.4%가 도시 지역에, 농어촌 지

역에는 25.6%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도농간 인구 비례를 고려한다면 농촌의 비중

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중동포인 조선족 여성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

은 반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성들이 농촌에 주로 거주한다.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정도로 연령차이가 큰데 남편이 10살 이상

인 경우가 전체의 34%이며, 베트남(72%), 몽골(60%), 구소련(57%), 중국동포(37%) 

순으로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설동훈․김현미․한건수․이혜경 

외 2005). 연령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는 베트남 여성들인데 베트남의 결혼적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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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최

근 국내 중개업체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결혼 이민자 여성의 지역별 체류 현황 (2005년 4월말 기준)

(단위: 세대, 명, %)

세대수 여성 결혼이민자 수 비율

전국 17,391,932 66,912 0.38

서울특별시 3,780,305 16,454 0.44

부산광역시 1,251,069 3,753 0.30

대구광역시 853,142 1,857 0.22

인천광역시 908,673 4,114 0.45

대전광역시 469,847 1,426 0.30

광주광역시 492,068 1,301 0.26

울산광역시 356,143 996 0.28

경기도 3,748,325 16,681 0.45

강원도 563,355 2,142 0.38

충청북도 534,231 2,176 0.41

충청남도 736,328 3,047 0.41

전라북도 675,145 2,955 0.44

전라남도 741,768 3,250 0.44

경상북도 985,475 2,892 0.29

경상남도 1,096,069 3,288 0.30

제주도 199,989 580 0.29

주: 구․시․군별 주민등록세대수는 2004년 말 기준임. 비중은 여성 결혼이민자 수를 한 세대

에 한 명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설동훈․김현미․한건

수․이혜경 외 2005: 11)

3. 한국사회의 이주민 수용의 실태와 과제
1) 이민자 수용 정책의 유형별 분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해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국가는 출입국이나 국적 취득과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로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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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들은 국가가 이주민을 수용하는 방법,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 이민자들을 수용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토대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스테판 카슬(Stephen 

Castles)과 마크 밀러(Mark J. Miller)는 각 국가를 네 가지 군으로 나눈 후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국가군은 전형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이며, 두 번째 

군에 포함된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고, 세 번째 군은 영국, 아일랜

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이며 네 번째 군에 속한 나라는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

아,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다. 제1군인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다문화

주의를 정책으로 표방하지 않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은 다문화주의 유형에 가까운 것으

로 분류한다. 제2군에 속하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을 다문화주의 유형, 제3

군에 속하는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를 동화주의 유형, 제4군에 속하

는 독일, 벨기에, 중동국가 등을 차별배제 유형으로 분류한다. (Castles and Miller 

1998). 한국이나 일본 및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는 카셀과 밀러의 분류에 의하면 차

별배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설동훈 2000).

<국적부여 원칙>

출생지주의

거주지주의

혈통주의

   Ⅲ   영국

        아일랜드

      Ⅰ   미국

  Ⅱ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Ⅳ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중동 
산유국들,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  <통합방법>

<그림1> 국가별 이민자 통합유형 

(Castles and Miller 1998: 241-243; 설동훈 2000:136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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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합유형 분류는 국적부여 원칙이나 대 이주자정책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고

려한 것이나, 개별국가 내에서 실제로 이주자와 관련해 추진되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

업 차원에서는 유형을 넘나들며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민의 

수가 급증하고 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방향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왔

으며, 특히 최근 들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배제 

유형에 속한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이민자의 증가

와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노동이민의 필요 증가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순응하여 

이민자 정책을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

스 등 동화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도 원칙적으로 같은 문화로 동화될 것을 요구하

지만 이민자들이 해당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는 개별 문화의 보존과 향

유를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민을 수용하는 개별국가의 정책은 궁극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기조

와 함께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주민 지원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먼저 

정책기조의 원칙으로 논의되는 동화나 다문화주의, 차별배제 정책이 오늘날 한국사회

의 이주민 수용정책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정부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이주

자들 중 가장 큰 규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철저히 귀환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이주민들에 대해 차별 배제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제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결혼이민자’들만이 한국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시 할 수는 없을 것

이다. 국민국가 체계에서 이민을 수용할 것인가는 개별 국가가 해당국가의 인구학적 

상황과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이주민을 유입할 경우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주민 지원정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주민에 대한 한국정부나 사회의 의무는 일시적 체류를 허용

하는 이주민들과 영구 정착을 허용하는 국제결혼 이민자 집단에 대해 분리해서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할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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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하는 한국사회의 원칙이 ‘동화’일지 혹은 ‘다문화주의’ 일

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합의 도출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각종 지원

정책의 내용과 형식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시적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떤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실제 모든 이주민들에 대해 동등

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시민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문제

이기 때문이다. 

2) 결혼이민자의 수용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하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는 

미시적 개선사항이 있을지 몰라다 원칙 면에서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정착하는 방향성에 대한 정책기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민국가나 복합사회들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도출한 원칙은 크게 ‘동화

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 자체의 정책기조를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

고 본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어떤 기준에서 구성할 것인지는 해

당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화주의 원

칙 하에 집행하는 정책들이 동화주의의 이상적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주의 역시 이상적 차원과 실제 해당사회의 정책 집

행이 목적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나 사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국민으로 수용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통

합과 관련된 원칙적 기조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이들의 정착문제가 사

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아래의 <그림 2>는 현

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서비스

들을 분류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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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사례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정부나 시민사회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적 기조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동화주의 원칙을 기저에 깔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실습, 한국문화체험이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기조에서도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필요한 것들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 다문화주의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서도 영

어 교육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구적 능력이기 때

문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사업의 핵심을 이루기도 한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언

어교육이 기능적 차원의 교육이기 보다는 문화적 동화를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언어는 문화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언어교육은 반드시 문화교육을 동반할 수밖에 없

다. 한국어는 특히 문화적 맥락이 강조되는 언어이기도 하다. 한국어에서의 존대법, 친

척 호칭과 지칭은 문화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학습하기 어려우며, 맥락에 따라 표현을 

달리해야 하는 표현이 많은 언어이다. 



108  이주와 인권 국제 포럼

이런 배경에서 이주민들은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식의 학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언어 

능력 요구 또한 기능적 측면의 의사소통을 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및 교육의 강조는 언어 능력 외에도 문화적 동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면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조선족 동포나 새터민 이주자들마저 언어 문제로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

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동화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한

건수 2006a; 조정아 2006).

한국사회의 일반적 정서는 명시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주민들에게 완전

한 동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들과의 면접

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완벽한 “한국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

체성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만 사용해야 한

다는 주장에는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한건수 

2006a). 이들의 담론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국민(nation)과 민족(ethnic group)이 동일

시되는 범주로서 국적취득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다(한건수 2006b).  

동화주의 원칙이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단계 한국사회는 정부나 시민사회가 

새로운 ‘민족’ 또는 ‘국민’ 공동체의 범주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지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인 정책기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망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성찰과 모색
동화주의 정책 기조의 문제점은 다문화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최근 

프랑스 사회를 휩쓴 이민자 자녀의 폭동은 동화주의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동화주의 이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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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정책실패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 역시 동일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다양성을 토

대로 새로운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하고 파편화된 사회로 사회적 응집력과 유대를 약

화시키기만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다양한 소수 문화가 보호받

을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각각의 개별문화가 격리되어 “보존될 뿐”이라는 비판도 

가능한 것이다. 

실제 다문화주의가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역설적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진정한 문화적 다양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공식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다문화주의가 이민자들을 통합하기 보다는 자신의 출신 국가, 민

족집단,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분리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범주화하고 해당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단위 설정은 

특정 국가의 소수자들을 해당 국가의 다수집단에 포함시킴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억압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캐나다 거주 시크교도들의 저항과 정체성의 정치는 이런 배

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민자 개인은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원을 인정받지 못하고 

늘 자신이 근원적으로 속한 집단을 준거로 인정된다. 캐나다의 “이태리인들은 파스타

를 준비하고, 아랍인은 쿠스쿠스를, 중국인은 잡채”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주

의가 개인을 억압한다는 비판이다. 

두 번째, 다문화주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문화적 영역에 집중된 권리보장은 사회적 상황을 ‘문화화’함으로써 실제 소수자들의 

문제를 덮어버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호주 정부의 다문화주의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세 번째, 다문화주의는 문화를 본질화 시킴으로써, 문화적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것이다.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

원들은 모두가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문화는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

다. 다문화주의가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흔히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는 문

화들을 상정하고 해당 문화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문화간 만남은 문화의 경계

를 넘나드는 개인들을 양산해 내며 이들의 경계넘기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거나 

기존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변형시킨다. 다문화주의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문화

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해석됨에도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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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역동성을 포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의 크레올라이제이션이나 이중크레

올라이제이션이 일상화된 전지구화 시대에 다문화주의의 근본적 전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4. 이주민과 한국사회의 사회적 통합
최근 다문화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논의들은 시대적 유행

처럼 넘쳐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상영되는 한국영화 <타짜>에서도 지하철 노숙자

가 덮고 자는 신문지가 클로즈 업 될 때, 신문의 기사제목이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

에 관한 것일 정도4)로 다문화주의는 이제 일상적 담론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의 과제는 우리사회가 거쳐 가고 있는 사회적 이행의 과정과 전망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의 이상과 실제를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실 

위에 고민해야 한다. 근대적 범주로서의 민족(ethnic group) 조차 분단되어 있는 현실

에서 ‘다민족․다문화’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

떤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인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기조와 별개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

들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일시적 정

책들이 난립하면서 이주민과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보다는 정책기조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적 배경은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단결하고 응집력을 보여 온 한국사회는 이제 다양성이 

초래할 갈등을 평화롭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통합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도

달한 듯 하다. 동화인지 다문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4)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정일선 박사가 관찰한 시대적 현상의 표현이다.



<발제Ⅳ> 이주민과 사회통합  111

참고문헌
설동훈(2000), ꡔ노동력의 국제이동ꡕ, 서울대학교 출판부.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샐리이아(2003), ꡔ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ꡕ, 여

성부.

설동훈․김현미․한건수․이혜경․김윤태․임경택․윤홍식․정기선․주영수(2005), 

ꡔ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ꡕ, 보건복지부.

설동훈․김현미․한건수(2005), ꡔ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중개업자ꡕ, 보건복지부.

왕한석․한건수․양명희(2005), ꡔ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연구ꡕ, 

국립국어원.

이혜경(2005a),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ꡔ한국인구학ꡕ 28(1): 

73-106.

______(2005b),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ꡔ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

자료집ꡕ, 아시아이주 여성국제포럼준비위원회.

조정아(2006), “새터민의 직장내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

조와 국민통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학술대회(2006. 10. 19) 발표문. 

한건수(2006a),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

류학ꡕ 39(1): 195-243.

______(2006b), “민족은 국가를 넘을 수 있는가?”, ꡔ황해문화ꡕ 51: 70-82.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발제 Ⅴ

이주와 국제연대 
김 애 화 (한국국제이주연구소)

발제자 약력
▶ 현재 한국국제이주연구소 연구원
▶ 노동인권회관,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노동자 조직사업 및 

교육사업 진행
▶ 홍콩 Asia Monitor Resource Center 연구원
▶ 미국 LA의 Korea Immigrant Workers Advocates, Asia-Latin America 

Workers Solidarity 코디네이터



<발제Ⅴ> 이주와 국제연대  115

이주와 국제연대
김 애 화 (한국국제이주연구소 연구위원)

1. 한국의 이주자의 현황과 그 특징
2005년 말 현재,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74만명에 이

른다. 이들은 100여개 국가에서 이주한 것이며. 이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51

만명,단순기능 외국인력은 37만 4천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만5천명이다.1) 한국 전체 

인구의 이주외국인 1%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주자와 관련한 이슈가 이주

노동자의 일할 권리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주노동자의 가족과 사회복

지, 선거권, 사회통합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주 당사자들도 이주노동자로부

터 출발하여 현재는 난민, 결혼이주자, 새터민 등으로 다양한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 

한국 이주자의 구성의 특징을 보면 우선 새터민(북한 탈북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이주자와 비슷한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새터민은 7,700명에 이르며, 이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한

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정치적 난민으로 한국에서 인정된 수는 

극히 소수이다. 현재 2006년 4월 현재, 신청자 870명 중 47명이 인정되어 허가율이 

17.6%에 불과하다.3) 결혼으로 인한 여성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2005년에 결혼한 총건수의 13. 6%가 국제결혼이다(호적에 신고한 결혼건수를 

기준). 국제결혼이민자 중 80%가 외국국적 여성이다.4)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평균율에 

1) 매일노동뉴스, 2006.01.10

2) 노동부 발표. 새터민들 10명 가운데 7명이 무직이며, 이들 월평균 수입은 75만원.

3) 이호택(2006.07), 피난처 제7기 난민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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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미등록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미등

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이주노동자의 52.3%(2005년말 기준), 여성이주노동자의 

비율은 33%이다(2004년 9월 기준).5)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주 운동의 범위로 포함시킨 것은, 이 부문

의 구성원들이 이주로 인한 고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의 차지하는 위치

(새터민이나 국제 난민자들, 도시의 결혼이주자도 이주노동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노

동하고 있다)와 한국에서의 사회통합이란 측면에서 이주 운동이 갖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국제 연대의 원칙
이주란 사전적 의미만으로 보아도 국경을 넘는 이동이며, 과정이다. 따라서 국제이

주자를 옹호하는 운동은 출발부터 이미 국제연대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

연대란 로컬적 운동의 부수적인 활동, 보충하는 성격의 활동이 아니라 기본적 활동의 

축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주자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실현하고 확

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선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

정부와 고용주는 이주를 경제적 가치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와 개발을 잇는 가교역할이며, 그 출발로서 인권에 대한 접근은 현재의 한

국적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주자를 위한 특별한 국제협약- ILO의 

97조/143조와 UN의 이주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4) 10년 전에 비해 국제결혼이 200배 증가. 농업, 어업 종사자남자 중 35. 9%가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분류해보면, 중국국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6.2%이나 베트남 여성이 전년 대비 136.5% 증가하였다. 

5) 세계적으로 여성이주자의 비율이 전체 이주자 중 2005년 현재 49.6%. 한국에서도 서비스 

업종에서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허용됨에 따라 여성이주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

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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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개발이란 기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경제적 동기가 약한 이주자에 

대한 포용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 둘째, 젠더적 감수성을 가진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에서도 이주자의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 출발지에서의 반여성적 

환경이 이주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젠더적 접근이 특별히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사회적 (재)통합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착지에서의 사회적 통

합뿐만 아니라 이주자의 귀환 후의 출발지에서의 재통합(reintegration)을 의식적인 

국제연대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재통합 프로그램은 경제적 내용뿐만 아니라 정서적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UN의 이주자 협약에 포함된 이주 기간 동안 가족과

의 결합이 보장된다면 이주 기간 내의 도착지의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귀환후의 재통

합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관점의 견지와 함께 필요한 것은 국제적 이주에 대한 근본원인을 해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제적 이주의 근본 원인이 출발지의 정

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저발전 수준, 지구적인 부의 불균형이라는 것을 대부분 인정한

다. 출발지의 억압적 정치상황,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이주의 근본원

인이라면 이주자 옹호운동, 국제연대가 이 해결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간 협력(국제연대)의 예
이주자에 대한 인권을 위한 상호 협력은 이주자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의 협력이 주

된 것이었다. 그 주체는 NGO들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참가

를 하고 있다. 요르단 노동조합(GFJTU)과 파키스탄 노동조합(NWC)은 상호협정을 

조인하였다. 이것은 요르단 내의 파키스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르단 

도착 전과 도착 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협정에는 

GFJTU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1) 요르단 노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

와 보호를 위한 활동 2) GFJTU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을 강화하는 것 3) 노동

조합간의 교환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런 노동조합간의 협정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6)

6) http://www.tuc.org.uk/international/tuc-12494-f0.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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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사례가 미국과 멕시코 노동조합간의 관계이다. 

2000년 AFL-CIO는 기존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미등록이주

자 고용자 처벌을 동의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민노동자에 대한 이슈가 최우선이 

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노조는 국내의 노동자문제가 중심이고, 이민자의 이슈에 

대한 관심은 적다. 그리고 공동으로 관심이 있는 이슈가 있다 해도 이슈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즉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임시노동자(guestwork program)에 

대해서 멕시코 노조는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나아가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공

동의 이슈가 있다 해도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 비용의 문제, 개정, 운동이후 영향 

정도(멕시코 노동조합에게 끼치는 영향은 적다), 국내의 정치와의 관련성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조차 이주를 경제적, 정치적 이슈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주를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은 국적(시민권)을 근거로 한 국가, 국

제적 법, 제도의 틀을 넘는 사고들이 요구된다. 국민국가, 국적이란 기본적 의식에 대

한 변화가 요구된다. 국민이란 제한된 의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제도적 개혁의 범

위를 규정한다. 따라서 이주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은 UN 인권협약이 되어야 한다. 한

국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주자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4. 아시아 지역의 연대 
4.1. 아시아의 이주 역사
20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는 국제적인 이주의 빠른 증가를 경험했다. 이주에

는 다양한 성격이 포함되나,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주의 대다수는 경제적인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1973년 오일위기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산유국으로 아시아 국가

에서의 이주가 증가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아시아간의 이주가 증가한다. 아

시아 도착지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대륙으로부터가 아니라 아시아로부터의 유입이 많

다. 1997년까지 일본과 경제신흥산업국으로 이주의 이동은 산유국으로의 이주와 숫자

가 대충 비슷하다. 97-99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노동이주에 일정 영향을 끼쳤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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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몇 국가는 본국으로 상당수 이주노동자를 귀환시키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

다. 그러나 실제적인 출국의 숫자는 한계가 있었다. 7)

유럽에서의 60년대의 게스트노동자 유입정책은 유럽에서의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역동성이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유럽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

주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문화적인 충격을 일으킬 만큼의 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 체계와 정책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임시이주노동

자를 정주자로 변화시키는데 유럽에서는 강력한 법적 보호, 인권적 보호가 뒤따랐다. 

가족의 재결합이 보장되었고, 70년대와 80년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에도 상당수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있었다. 더구나 강력한 복지국

가적인 제도가 뒷받침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 보여준 다문화사회 역동성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일본, 한국은 비교적 높은 단일 인종 구성의 사회이고, 단문화사회이다. 일본의 

경우 아직도 외국인이 전체 인구중 1.3% 이하로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인종적 폭력 사

건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문화 위협으로 보기에는 적은 수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주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한국도 이와 비슷

한 추세를 가지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 서비스 업종 등 다양

한 업종으로의 이주자의 유입인구 증가, 소수민족 공동체의 발전 등이 그것들이다.

이주는 송출국에도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도록 만들고 있다. 필리핀의 

예를 들어보면 해외 이주자에 대해서 Balikbayan (quasi-citizenship)이란 지위를 부여

하여 해외 거주 이주자가 소속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초국경적

인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재외동포법 제정의 취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

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이중국적 인정 조약을 체결하는 등 변화가 보이고 있다.

4. 2. 아시아 지역적인 협력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아직 지역적 차원에서의 이주이슈를 다루는 기구가 없

7) Stephen Catsle(2000), Migration as a factor in social transform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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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요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예민성 때문에 정부간의 지역적 이슈로 논의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히 송출국가 상호간의 저임금경쟁과 인종간의 경쟁을 극복하

기 위해서 초국경적인 옹호네트워크나 초인종적인 옹호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인종, 국

경을 넘는 이슈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옹호하고 연대와 집단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은 인권차원의 지역차원의 메카니즘, 인권 협약이 없는 유일한 지역

이다. 그러나 송출국가간의 장관급 차원에서의 논의는 시작되고 있다. 2003년 4월에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장관급 회의가 있었고 2004년에는 필리핀도 참가하였다. 

아시아 지역내에 정부간 인권 모니터링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주에 대한 국제활

동이 NGO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국제기구의 아시아 지역 사무실 활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내의 이주네트워크도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네트워크 활동은 로

컬의 조직들이 연대하여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 Migrant Forum in Asia이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성격의 NGO의 활동도 활발하다. Asian 

Migrant Center(AMC), Coordination of Action Research on AIDS and Mobility

(CARAMAsia) 등이 있다. 

5. 한국에서의 국제연대 
1) UN 이주노동자 협약의 비준활동 : 매년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Migrant Forum in 

Asia)에서 1998년부터 매년 11월 25일(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일)부터 12월 18일(세

계이주민의 날)에 이르는 기간을 이주노동자 권리 캠페인의 달로 정하고 각국 상

황에 맞는 세미나, 집회, 문화행사와 함께 공동성명 발표 등 통일된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1998년부터 이 활동을 진행

해 왔다. 

2)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항의를 국제적으로 조직하는 활동 : 2003년 미등록이주노동

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제출국 집행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조치에 각 국의 한국대

사관 앞에서 공동항의 조직했다.8) 현재는 고용허가제 사후관리기관에 이익집단의 

8) 김애화(2006),비공식적 아시아 노동네트워크를 통해 본 노동자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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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조직중이다. 

3) 교육/자료 공유 : 지역적 네트워크, 지역NGO를 통한 훈련프로그램, 뉴스레터, 특히 

최근에는 출발지에 대한 한국 활동가와 NGO들의 방문프로그램 등도 활성화되어 

이주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 이주자를 위한 워크샆, 훈련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4) 귀환 프로그램 : 벵글라데시의 WARBE(귀환한 이주노동자 조직)과 한국 벵글라데

시 이주노동자들의 자동차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연결, 필리핀 Unrad Kavayan(귀

환한 이주노동자 조직)과 한국내 필리핀 공동체의 귀환프로그램 연결 등이다. 최근

에는 한국의 이주자 지원단체들이 이주자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출발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출발지 사무실 운영을 통해서 이주 출발전 교육과 

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5) 국제결혼 : 출발지에서의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족

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등이 있다. 

6) 출발지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연대 사업 : 이주자 커뮤니티가 주축이 되고 한국내의 

단체가 지원하는 연대사업으로서 버마 민주화 운동이 그 예이다. 매년 8월 8일 버

마대사관 앞에서 하는 공동행동 등이 있다. 

6. 아시아지역 국제연대의 과제 
1) 이주의 근본원인을 방지, 억제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작업이 필요

하다.

2) 이주자 당사자간의 연대 강화 : 출발지의 가족, 이주 희망자, 귀환이주자 등 이주 

당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이는 연대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2) NGO와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과의 협력 : NGO 등이 이주 출발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주자에 대한 의식개혁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

고 제도의 개발에 협력할 수 있다. 스리랑카 노조는 스리랑카 노동부의 해외고용국

과 협조하여 출국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도착지의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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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다면 도착 후에 이주자의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다.

3) 도착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협력 강화 : Hong Kong의 사례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 인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출발지 정부와 도착지의 NGO들이 적극적으로 협

력할 필요도 있다.

4) 정부간 협력 : 송출국가간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유입국의 UN 인권협약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내의 이주자와 관련한 인권협정을 만들고, 이주관련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기구, 회의 등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

원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유입국, 송출국 정부차원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 부

족이 이주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아시아 내의 유입국이 UN의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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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2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G.A. res. 40/144, annex, 40 U.N. GAOR Supp. (No. 53) at 252, U.N. Doc. A/40/53 (1985)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ncourages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human beings,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Consider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s that all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at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Considering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s further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that all are 

equal before the lawand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that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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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Being aware that th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undertake to guarantee that the rights enunciated in these Covenants wi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Conscious that, with improving communic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peaceful and 

friendly relations among countries, individuals increasingly live in countries of which they 

are not nationals, Reaffirm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zing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vided f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should also be ensured for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Proclaims this Declaration: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Declaration, the term “alien” shall apply, with due regard to 

qualifications made in subsequent articles, to any individual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State in which he or she is present.

Article 2
1. Nothing in this Declaration shall be interpreted as legitimizing the illegal entry into and 

presence in a State of any alien, nor shall any provision be interpreted as restricting the 

right of any State to promulgat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entry of alien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stay or to establish differences between nation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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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s. However, such laws and regulations shall not be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that State, including tho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2. This Declaration shall not prejudice the enjoyment of the rights accorded by domestic law 

and of the rights which under international law a State is obliged to accord to aliens, even 

where this Declaration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Article 3
Every State shall make public its national legislation or regulations affecting aliens.

Article 4
Aliens shall observe the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y reside or are present and regard with 

respect the customs and traditions of the people of that State.

Article 5
1. Aliens shall enjoy,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and subject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in which they are present, in particular the following 

rights:

⒜ The right to life and security of person; no alien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alien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s as are established by law;

⒝ The right to protection against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 The right to be equal before the courts, tribunals and all other organs and authorities 

administering justice and, when necessary, to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n 

criminal proceedings and , when prescribed by law, other proceedings;

⒟ The right to choose a spouse, to marry, to found a family;

⒠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opinion, conscience and religion; the right to manifest 

their religion or beliefs,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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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The right to retain their own language, culture and tradition;

⒢ The right to transfer abroad earnings, savings or other personal monetary assets, subject 

to domestic currency regulations.

2. Subject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public order,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those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aliens shall enjoy the following rights:

⒜ The right to leave the country;

⒝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subject to 

domestic law.

3. Subject to the prov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liens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enjoy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their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the State.

4. Subject to national legislation and due authorization, the spouse and minor or dependent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be admitted to 

accompany, join and stay with the alien.

Article 6
No alien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in particular, no alien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or her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Article 7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may be expelled therefromonly in pursuanc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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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why he or she should 

not be expelled and to have the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dividual or collective expulsion of such aliens on grounds of race, colour, 

religion, culture,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is prohibited.

Article 8
1. Aliens lawfully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also enjoy,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the following rights, subject to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4:

⒜ The right to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to fair wag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women being 

guaranteed conditions of work not inferior to those enjoyed by men, with equal pay for 

equal work;

⒝ The right to join trade unions and other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of their choice 

and to participate in their activities.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The right to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social security, social services, education, 

rest and leisure, provided that they fulfil therequirements under the relevant regulations 

for participation and that undue strain is not placed on the resources of the State.

2.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 rights of aliens carrying on lawful paid activities in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present,such rights may be specified by the Governments 

concerned in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ventions.

Article 9
No alien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lawfully acquire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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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Any alien shall be free at any time to communicate withthe consulate or diplomatic mission 

of the State of which he or she is a national or, in the absence thereof, with the consulate or 

diplomatic mission of any other State entrusted with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State of which he or she is a national in the State where he or she r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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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 National Security
Mr. YUZHANIN, Vasiliy (IOM)

The subject of my presentation today is Migration and Security. This issue is quite 

complex and sometimes controversial. My task here today is to raise just few, in my view, 

important classical aspects relevant to the topic and also to try to have a look at the migration 

and security issue from a bit of a different angle.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pose the 

following questions: 

Ⅰ. What does national security mean? 

Ⅱ. Why is migration often seen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s this view is legitimate? 

Ⅲ. What authority do states have in managing migration and how is this authority reflected 

in international law? 

Ⅳ. What security measures have States recently taken in the area of migration, and what is 

their impact? 

Ⅴ. Why do we need a balanced approach in management of migration and application of 

security measures? 

I. What does national security mean? 
Security concerns related to migration are not new on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ey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issues discussed by different governments and other migration 

stakeholde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Before discussing why Stat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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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d about security when they speak about migration, let’s fist try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security” and in particular what security concerns may be raised vis-à-vis 

migration. 

Traditionally the issue of national security is very closely linked with the sovereignty 

paradigm and it would be a mistake not to mention sovereignty as a starting point for the 

right of States to protect their national security. I propose to have a look at the definition of 

sovereignty provided in IOM’s Glossary on Migration issued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Legal Affairs Department: 

• Sovereignty as a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has three major aspects: external, internal 

and territorial. The external aspect of sovereignty is the right of the State to freely 

determine its relations with other States or other entities without the restraint or control of 

another State. This aspect of sovereignty is also known as independence. The internal 

aspect of sovereignty is the State’s exclusive right or competence to determine the 

character of its own institutions, to enact laws of its own choice and to ensure their 

respect. The territorial aspect of sovereignty is the exclusive authority which a State 

exercises over all persons and all things found on, under or above its territory. 

When I was preparing this presentation I was trying to find not only the definition of 

sovereignty, but also that of national security.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sovereignty, that 

of security was not easy to find. And in fact, while searching for it, I came across several 

documents, where human rights institutions were expressing concerns that the notion of 

national security is not clearly defined on the international level. I did find a few definitions 

on the internet, which made references to safety and absence of threats to the nation-state 

from outside. Here I would like to emphasise the external nature of the threats mentioned 

here. I think we can all agree that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can be considered as a 

sovereign right of any state and in fact in the longer analysis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means the protection of state’s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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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Why is migration often seen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s this view legitimate? 

Migration, when described as a security threat, has a foreign, unknown, alien component. 

The very externality of this threat is an important aspect. Migrants coming from other 

countries with other ideas, political opinions, views, mentalities, habits and ways of living 

have been always perceived with suspicion, as a possible threat to the local population’s 

existing way of life. Even nationals who spent a lot of time abroad could also be seen as 

bearers of so-called “alien” cultures and traditions. And not only this. Flows of migrants are 

often perceived as a serious threat to the economic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According to this view, migrants could become unfair competitors in the labour market,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crime, bring dangerous diseases, take social benefits and create 

ethnic or cultural tensions. 

Are these threats real? Are national security concerns well grounded? Yes, of course. I 

think we can easily find a number of examples when migration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poor management of its integral elements like integration, including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daptation, created security threats for the nations, threats to the integrity and 

well-being of states. I would like to specify that when we speak about migration being a 

threat to security here, we use the term “security” in its widest sense, meaning economic, 

social and, if you will, cultural security of a nation. 

But, in the recent years since the events of September 11, the start of the war against 

terror, and the terrorist attacks in Europe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security in respect to 

migration acquired an additional aspect. We started to speak of migration as a threat to 

security, using the term “security” in its narrowest sense, that is to say, protection against 

crime and terrorism, physical security. During last several years security in its narrow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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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sharply brought into focus, and there is real concern about the threat that foreigners 

can pose to the security or safety of a country and its citizens. There is thus a new trend of 

using the threat of terrorism as an excuse to justify limitations in the area of migration. 

Migration procedures are becoming tools to combat terrorism. We are seeing such actions in 

all parts of the world. 

Ⅲ. What authority do states have in managing migration? 
And how is this authority reflected in international law? 

Nations as the drafters and authors of international law stipulated quite extensive 

competences and authorities for the states in migration management. One of the main 

authorities of the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is to derogate from certain rights in times of 

public emergency or of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Article 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states: “in tim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the life of the nation and the existence of which is officially proclaimed,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ir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o not involve discrimination solely on the ground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or social origin”. 

Additionally the international law confirms wide discretion of states to decide on such 

issues as admission, sojourn and expulsion of foreigners as well as the right to determine 

who and under which circumstances can be considered as their nationals. 

There are, however, some limits in international law to states’ authority in the 

above-mentioned areas. For instance, Article 12 of the ICCPR stipulates the right of 

everyone legally present on a state’s territory to move freely and to choose a pla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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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the same article provides for the right of all people to leave any country and for 

nationals to return to their own country. Article 13 of the same instrument puts procedural 

limitations for expulsion of aliens lawfully present on the territory of a state. Of course in 

this context we also have to mention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provided by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1987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re are a number of other 

provisions limiting states’ authority or providing rights to migrants, but many of them are not 

absolute1) and still may give states the right to derogate from or limit these rights for 

migrants “in tim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the life of the nation”, or in other 

words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Thus we can see from a short analysis of several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ow strongly the national security is protected by th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migration. 

Ⅳ. What security measures have States recently taken in the 
area of migration and what is their impact?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a number of states take different action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to control movement of people. Some of these measures include: stricter 

procedures for issuing visas and controlling entry, the use of biometrics in control of travel 

documents and passports, increased data exchange and more diversified border control, 

tighter entry control such as passenger pre-clearance, involvement of airline liaison officers, 

introducing of responsibilities for international carriers and stricter security demands for air 

1) Some of the rights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re in fact absolute. 
Among them is freedom from torture, slavery or servitude, genocide, etc. For instance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nnot be derogated even 
for the reasons of threat to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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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s. These measures are mainly targeted at prevention of crime, terrorism and 

irregular migration. So they are used, in fact, as in the narrow sense of the term “security”. 

Much discourse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has focused on these types of 

security measures as tools to enhance state security. However, the impact of such systems on 

migration in general, and on the rights of the individuals in particular, cannot be overstated, 

and merits full discussion.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context of non-nationals 

seeking to enter a country.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whether certain security 

measures violate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In the context of biometrics, for instance, 

how confidential will be personal biometric information of each particular person? Who will 

have access to this information and how to ensure that it will not be abused? For how long 

will this information will be kept, how often will it be updated and what will be the 

procedures of its termination? Another concern is that an individual’s ability to move freely 

and lawfully will be hindered in the event of incorrect information or technical malfunction 

on the part of the security systems. We know that some biometric information is difficult to 

obtain and compare in this case, how will accuracy be ensured and how will it be controlled? 

How can we make security operations fast, easy, less inconvenient and less economically 

harmful both for individuals and also for states? All these questions remain open for the time 

being and need to be addressed both o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And here we come to the final point of the presentation why there is a need for balanced 

approach in management of migration and application of securit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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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Why do we need a balanced approach in management of 
migration and application of security measures? 

First of all, we have to menti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that states’ 

security measures not violate them. The human rights aspect is very important in the 

migration management context. 

Secondly, it is becoming obvious that migration is important for all states. For many 

countries, migration is becoming one of the few options, if not the only option, to ensure 

further economic growth, to address demographic challenges and, how not paradoxically it 

sounds, to ensure their own national security. Indeed, these days, for many states migration 

is becoming a security issue in a positive sense, in the broad sense of the term “security”. 

Growing need for labour power, aging populations, declines in demographic growth, need 

for foreign investments, capital, import of technologies, know-how, knowledge and qualified 

professionals can be solved in many cases just by means of migration programmes. Many 

states have by now come to the understanding that their well-being and thei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depend on migration. And in this context national security systems 

should not be established in such a way that they block all the positive sides of migration 

that states are seeking to achieve. 

The basic goal therefore is to achieve a balanc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think about it 

whil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levant state policies. 

As I close my presentation I would also like to mention an important aspect of effective, 

efficient and balanced migration management programmes and systems that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of a state, rather than cause security problems both in wide and narrow 

sense of this term. 

I would like to finish my presentation on this note -- expressing the conviction, whic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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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you will share, that this type of balanced approach will be beneficial for all the 

stakeholders in the area of migration and securi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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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hrough Labor Migration
Ms. LEE, June (IOM)

Migration, ‘unfinished business’ of globalization
Migration is much in the news today worldwide,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unfinished business of globalization.” The freedom of movement for capital and goods does 

not apply to the global labor market except for those with rather high-level skills and 

professions, and even then the opportunities are fairly limited. Illegal, or what we at IOM 

call irregular migration, is in some ways symptom of the failure to adequately address 

migration in the globalization equation. 

The arrival of more migrants in search of work in the developed world, particularly of 

those without work permits, has become one of the most socially and politically divisive 

issues - even in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and whose societies boast an 

array and richness of cultures.

It’s not necessarily because migrants have increased their share in the world’s population; 

far from it. From 2000 to 2006,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igrants increased from 175 

million to an estimated 192 million at a time when the world’s population increased by 

several hundred millions. International migrants still represent less than 3 percent of the 

global population.

It is rather the potentiality of the contribution increasing migrant flows could re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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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s argue that a scheme for temporary work visas amounting to no more than three 

percent of the rich countries’ total labor force would easily yield $200 billion annually for 

the citizens of developing nations. The returnees would also bring home far more benefits 

than their wages alone: experience, entrepreneurship, funds to invest, and an increased work 

ethic.

The main problem is that migration is still a largely unplanned or unmanaged, or at least 

under-managed, phenomenon. It is easy to have the impression, and it may not be too far 

from the truth, that most of the planning takes place by smugglers who facilitate irregular 

movement (and who may often abuse the migrants in the process), and by individual 

migrants who move irregularly. State policies and actions are, too often, a reaction primarily 

to this kind of migration.

Here I must point out that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which low skilled 

workers are permitted via bilateral arrangements with select countries of origin. The number 

involved is small but this is a meaningful step towards establishing an orderly migration 

flows that benefits all parties involved, migrants and both host and origin countries.

Migration, positive force for development
Most analysts agree that migration is, and has been, overall, a positive force for 

development and for social progress. 

The meeting in New York last September the High Level Dialogu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or HLD is a milestone in the journey that began years ago to find way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migration for development and minimize its challenges. IOM was 

strongly involved in the preparation, planning and discussion, and we plan to be strongly 

involved in the follow up. We will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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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migration into development planning and actually implementing more migration 

policies and programs with this clear intention.

Wrapping up the United Nations first ever ministerial-level consideration of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migration on development, General Assembly President Sheika 

Haya Rashed al Khalifa of Bahrain said the historic meeting had affirmed that international 

migration could be a positive force for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if supported by the right set of policies.

What are those policies? Largely they involve, enhancing remittances, mobilizing 

diaspora, and supporting labor mobility. Given the time limit we have today, I will focus on 

the last element in the policy set that is, supporting labor mobility. 

Unfortunately, there is relatively little being done to plan and manage migration in a way 

that maximizes the benefits and minimizes the negatives for both the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This is, in part,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development. But our knowledge base on this relationship is growing steadily and much 

more could be done in this area. All of this, and many other areas of migration policy and 

governance, is what concerns IOM and describes our daily work around the world.1)

1) IOM was established in 1951 and is the leadi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migration. Our mandate is derived from our Constitution and our vision evolves 
from this, from current world events and from our work around the world every day on 
a range of migration issues. Our vision is also highly influenced by the dialogue on 
migration issues among our Member States and other concerned States and organizations, 
dialogue which IOM supports and encourages in a number of ways. Presently IOM has 
118 member states, a number which is growing all the time, and a further 20 states 
holding observer status. We have offices and programs in over 100 countries, and our 
work is predominantly “in the field”, supporting and assisting improvements in migration 
management for the benefit of all.
IOM does this by providing services and advice to governments and migrants, and 
generally our work falls into the following four broad categories that form the basis for 
overall migration management: linking migration and development, facilitating regular 
migration, regulating migration, and assisting in situations of forced migration and forced 
displacement. IOM activities that cut across these areas include the promo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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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HLD established is the recognition that labour or people mobility is an essential 

part of the globalization equation, alongside capital and goods.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lready proved beyond doubt over a few centuries that immigration and 

migrant labour are key ingredients for the development of stable and economically sound 

societies. Now other countries in the developed world such as Spain and Ireland, both 

traditionally countries of emigration, are experiencing boom economies thanks largely to 

immigration. A recent report highlighted the positive effect of migrants also on the Italian 

economy.

Open global labor market
We see the single key challenge for now and the future as being the creation of a more 

open global labour market. A market where it will be possible to better match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ur effectively on a truly global scale using a medley of policies and 

approaches, not least the use of temporary migration schemes, such as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encouragement of circulatory migration which would 

see the return of skills and human resources home to promote greater development in a 

migrant’s country of origin. To do this, issues of demography, market dynamics, social 

integration and cultural identity have to be tackled. 

Is the developed world ready to embrace this approach? Some already have. An aging 

population combined with a shrinking workforce is forcing many countries in the west as 

well as in Japan in Asia2), to recruit health care work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law, policy debate and guidanc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migration health and the gender 
dimension of migration.

2) Japan will accept up to 400 nurses and 600 caregivers from the Philippines in a 
first-of-a-kind provision under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Asian countries. 
This agreement made in September 2006 marked the first time that Japan, which strictly 
controls immigration, has accepted foreign workers as part of a bilateral trade pac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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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le for an insufficient resource of skilled migrants of all kinds has been raging for many 

years and for these migrants, there is little to block their path to movement except for 

bureaucracy. But there is also a mismatch in the supply and demand of low-skilled workers a 

group that is essential in any economy and society but which is not as popular.

IOM has for some years been looking at how best to address this issue of matching supply 

and demand. Working with governments, the Organization has carried out several 

programmes matching supply and demand of labour in specific sectors. It has selected and 

trained personal care and seasonal workers from Sri Lanka and Moldova for work in relevant 

sectors in Italy, where labour shortages are critical in many areas. Other programmes include 

the recruitment of Guatemalan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to Canada and Colombian 

workers to Spain and there are many other such examples. 

But what is needed is for such initiatives to be carried out on a much larger scale and 

doing so would not only improve the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of the global economy 

but would also have other good effects. It is possible that such an approach could curtail 

irregular migration by starving the need for smuggling rings that currently are doubling up as 

de facto labour recruitment agencies.

It is for this reason that IOM has now come up with an ambitious initiative that aims to get 

to the very heart of labour migration and address the ‘unfinished business’of globalization. 

At its core would be a mechanism that would facilitate the matching of labour demand and 

supply by enhancing global knowledge of labour market trends, labour force profiles and 

labour migration trends through research and the creation of global databases. It would also 

create a centralized and transparent information source on regional and national 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for individuals, businesses and countries to use to help them in their 

migration and recruitment processes. Being able to compare different legislations could also 

be a decisive factor in a migrant’s choice of where to go and work.

has also been holding talks with Indonesia and other Asian countries on admitting nurses 
and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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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could also be helped to formulate national labour policies, which would 

integrat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within the country, as well as any migration 

policies all of which is critical to tackling and enhancing the global labour market. In fact, no 

government, either from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y, should devise a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rategy without factoring in migration it is as essential to any strategy as 

trade, foreign policy or the environment. 

Multiple Partnerships: New Roles for Private Sectors
IOM,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are 

the key other stakeholders. Everyone has a part to play.

Labor and employment are issues also for the private sector. Yet it has been too long 

absent from the migration and labor policy discussions. There are certainly special roles for 

private business in taking this agenda of global open labor market forward.

The private sector would not only be able to share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 but are 

key in identifying the future needs of a global labour market. Last year IOM created a 

Business Advisory Board consisting of business leaders representative of key geographic and 

thematic areas with whom to exchange information and advice on global issues relevant to 

migration and business and to explore how to promote a closer partnership between IOM and 

the private sector. The Board has proven an important resource of advice and ideas, and a 

way of passing key messages on migration issues to a broad audience.

By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greater strides can also be made inpromoting ethical 

recruitment standards that would limit the brain drain factor in developing countries. It could 

also help ensure that migrants in host countries are treated fairly and humanely. Uphold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s not only essential to the values of the 21stcentury society,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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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results in greater productivity and greater economic strength -benefits no country can 

afford to overlook.

Capacity building for better management of labor migration
Other than political will, there are practical obstacles that stand in the way of 

better-articulated migration policies and better migration management. 

One such obstacle is the resource and technical capacity issue. Managing migration and 

keeping pace with the trend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and with 

operational and technological elements such as biometrics as applied in various migration 

management functions, requires investment and continuous staff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IOM is greatly concerned that migration is managed cooperatively and on a 

level playing field. Assisting States in building their capacities in all relevant areas is a major 

part of our work, particularly with our less-resourced Member States.

IOM’s own assessment on the recruitment process fo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lso 

bears witness to this urgent need of capacity building, even when such recruitment is carried 

out by best intentioned government agencies. Proper and sufficient technical support for 

enhanced labor migration management in both origin and host countries is a critical part of 

what IOM has done and will continue in a more systematic ways through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that was proposed and drew considerable attention 

from UN member states at the HLD. 

The other, closely related, issue is the integration of the support for these kinds of capacity 

building actions into development assistance planning in the same manner that assistance to 

build health, education and judicial structures, for instance, are included. Migration needs 

this kind of status and attention in development assistance planning if the less-resou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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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are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n migration governance, and to be able to better 

manage migration in their national interest and in the interest of other countries as well.

Generally, the approach to migration management has been too fragmented and 

uncoordinated, and this is a disadvantage all around. Our challenge is to improve and expand 

migration management in all possible ways, and with all stakeholders, to everyone’s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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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n IOM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To Increase the Development Benefits of 

Labour Migration

DRAFT Concept Paper
This IOM proposal describes a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IMDI”) to maximize the societal and human development potential of 

global labour mobilit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find appropriate ways to maximize the development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inimize its negative impacts. IOM puts forward this proposal a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in connection with the UN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September 2006.

In recent international consultations on migration3), many governments and private 

3) Including the regional consultations organized in the context of the Berne Initiative’s 
International Agenda for Migration Management in 2003-2004, the consultations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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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representatives have recognized the need for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global 

labour market. Existing gaps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for labour are projected 

to increase in coming years, with aging and declining populations in much of the 

industrialised world, and growing populations in much of the developing world. Wage 

and opportunity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worlds 

are also expected to continue, and will provide a continuing impetus for mobility of 

labour (from South-North, South-South, East-West, etc.). A mechanism needs to be 

established to better match the supply with the demand in safe, legal, humane and 

orderly ways that maximize the societal and human development potential of 

global labour mobility, with the involvement of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Such a mechanism would allow enhanced mobility of labour to be achieved on an 

equitable basis and address the “unfinished business” of globalization. Indeed, the 

movement of labour has not benefited from the same level of liberalisation as capital 

and goods. The WTO’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Mode 4 

negotiations currently represent the only global framework aimed at removing barriers 

to human mobility. Th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afford service providers with 

improved labour market access to WTO Member States on a temporary basis. The 

GATS covers all categories of service providers. However, the beneficiaries today are 

mainly highly-skilled persons, such as executive managers and intra-corporate 

transferees. 

IOM’s proposed IMDI would follow a different and broader approach than the 

GATS, by potentially addressing all types of economic migrants, moving on a 

temporary and permanent basi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nhancing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migration. Moreover, involvement in IMDI would be on a voluntary and 

out by the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2004-2005, ILO’s 2004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devoted to migrant workers, and IOM’s 2004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devoted to migration and trade and 2005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devoted to mig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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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egally binding basis, with participation open to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MDI would be a framework that would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address the interlinkages between labour migration 

and development, and provide continuity in pursuing these issues. It would work 

towards three main goals: 

1. Facilitate the matching of labour demand and supply

2. Enhance the positiv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3. Ensure safer, more humane and orderly labour movements

To achieve these goals, IMDI would: 

Gather all relevant stakeholders:
✓ Engage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 including businesses, 

employer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trade unions 

and migrant and diaspora associations to work together with the principal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volved in these issues. 

Facilitate the coordination of activitie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betwee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Create synergies between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by offering a mechanism to develop joint activities and 

pool their expertise. This would be in line with recent initiative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dealing with migration from various angles (e.g. 

refugees, migration, development, trade) through the creation of the Global 

Migration Group (GMG) The GMG is an inter-agency group, meeting at the level 

of Heads of agencies, which aims to promote the wider application of all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ruments and norms relating to mig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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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more coherent and stronger leadership to improv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olicy and operational 

response to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resented by international migration. 

The GMG was creat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Geneva Migration Group, 

formed in 2003. The current members are: ILO, IOM, UNCTAD, UNDESA, 

UNDP, UNFPA, UNHCR, UNHCHR, UNODC and the World Bank.. While the 

GMG agenda is broader as it covers multiple aspects of migration, IMDI could 

support its collaborative work by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identified by the GMG as priorities in the field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IMDI does not aim to duplicate activities already being undertaken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ather, it is intended to help join the organisations’ 

efforts to address certain migration and development issues in a structured, 

collaborative approach. Some activities described in the IMDI concept paper are 

already carried out by UN agencies and IOM, either on their own or in 

collaboration. The aim of IMDI is to offer the possibility to the agencies to 

identify those they think would benefit from closer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through the pooling of expertise and resources both from private and 

public sources. This can either cover activities already being carried out or new 

activities which would need to be developed to fill identified gaps. 

✓ Be an open structure. IMDI would have some core partners among the main 

organisations with a mandate in migration and development issues (e.g. IOM, 

UNCTAD, the World Bank, UN-DESA, ILO and UNDP). Each agency would 

have a role in coordinating IMDI work on specific activities consistent with its 

expertise, and in setting IMDI’s agenda as well as its governance structure. IMDI 

would be also an open structure in the sense that all the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agencies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ny specific IMDI 

activities corresponding to their institutional priorities, or to initiate such activities 

in the framework of I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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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capacity:
✓ IMDI would not create any rights of entry or alter any country’s right to 

determine its immigration policy, as this is the sovereign domain of States. That 

being said, IOM believes that the best mean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s in migrating through safe and legal channels and having a secure, 

legal status in the host country with recourse to national laws and procedures. 

Therefore, IMDI would help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those countries that 

wish to create legal labour migration avenues, and would assist those which so 

desire to design labour migration policies thatrespond to their needs, with a view 

to benefiting countries of origin, destination and individual migrants and their 

families.

✓ IMDI would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ing and dialogue among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on labour migration and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capacity building at global, regional, bilateral and 

national levels on such issues. 

✓ IMDI would act as a focal point for information on activities undertaken at the 

multilateral level on economic migration and development. IMDI’s website would 

display information on its activities as well a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network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to build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se actions.

Pool resources from both private and public sources:
✓ IMDI would create a means for the international donor community, both public 

and private, to pool financial resources and invest in activities including 

prospective labour market analyses, skills development and training,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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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planning needed for tomorrow’s global economy, which from a 

cost-efficiency perspective are beyond the means of any single government or 

private business. 

✓ IMDI would be supported by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One part of these contributions would be allocated to IMDI for 

pursuing core activities, and another part for ad hoc programmes in related areas, 

supported by IMDI upon request from governments and/or the private sector and 

after approval by a Technical Advisory Panel.

✓ IMDI would facilitate coherence between development and migration policies. 

IMDI’s general purpose is to address multidirectional labour migration issues 

(South-North, South-South, etc.), with the specific objective of enhancing thei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In this regard, IMDI’s financing mechanisms would 

be consistent with a country-led development model and with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epared by governments through a participatory 

process involving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Overview of IMDI’s activities
IMDI would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analytical tools and general 

models while addressing through its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specific needs at the regional, bilateral or country levels, identified by 

individual or groups of governments, businesses or other stakeholders. 

Ⅰ. Facilitate the Matching of Labour Demand and Supply
◦ Enhance global knowledge on labour market trends, labour force profi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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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migration tren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atabases and 

analytical work;

◦ Create a centralised information source on regional and national migration 

regulatory frameworks; and

◦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ogramme models, as well as provide 

assistance for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formulate national labour 

marke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migration policies and elaborate 

programmes in an integrated manner. 

Ⅱ. Enhance the Positiv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 Improve data collection on remittances and their utilisation at the global level;

◦ Develop indicators to assess and monitor th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to enable policy-makers to better integrate migration into development policy 

agendas, including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and

◦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ogramme models for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migration towards development. 

Ⅲ. Ensure Safer, More Humane and Orderly Labour Migration Movements
◦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on managed labour 

migration;

◦ Contribute to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formulate policies (at the 

national, bilateral, regional levels) on labour migration and related fields 

impacting on labour mobility, liv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e.g. visa 



200  International Forum on Human Rights and Migration

policies, social security, integration, etc.);

◦ Develop assessment tools and monitoring mechanisms for labour migr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and

◦ Provide certification for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programmes on good 

labour migration.

Attachments:
Annex: Description of Activities by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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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Description of activities by component

COMPONENT I Facilitate the matching of labour demand and supply

Core activities:
◦ Enhance global knowledge on labour market trends, labour force profiles and 

labour migration trends through databases on: 

✓ sectoral and country/regional analyses of the future job market ;

✓ skills supply indicators: by country, education, training, language proficiency, etc. 

and

✓ labour migration trends.

IMDI would also:

(1) Prepare estimates and projections in these three area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inter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existing information at the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s well as further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activities;

(2) Provide support and servicing to public and private actors through the preparation 

of high-quality documentation, analytical work and facilitation of consensus-

building and policy development; and

(3) Enhanc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s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for information-sharing on current and 

planned activities, exchange of expertise and lessons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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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a centralised information source on regional and national migration 

regulatory frameworks:

IMDI would establish a framework for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national and regional migration legislation,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relevant to permanent and temporary migration for the 

performance of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GATS Mode 4 movements). This would 

involve the creation of a network of national focal points and the development of a 

common format for capturing key information in a manner easily accessible and 

understood by end users (i.e. potential migrants, businesses and governments), reducing 

the time, resources and effort needed to find and interpret this information. 

In consultation with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IMDI would 

display the collected information on its website. It could include for each country the 

following elements: 

✓ categories of permitsand their requirements

✓ documentation required

✓ method of presenting an application

✓ processing time and application fees (if any)

✓ length and conditions of stay

✓ possibility and conditions for extensions (including availability of multiple entry 

visas)

✓ rules regarding accompanying dependents

✓ review and/or appeal procedures (if any)

✓ criteria applied for the economic need tests and quotas, if applicable

✓ general information on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procedures and relevant 

professional bodies

✓ details of relevant contact points for fur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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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to any relevant migration laws of general application and links to the 

documents which can be found 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Legislation 

database (an initiative being separately developed and hosted by IOM).

◦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ogramme models for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formulate national labour marke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migration policies in an integrated manner.

At the programmatic level, IMDI would provide support for:

(1)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collect, process and sha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and its analysis throug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2) Training for representatives of the private sector (e.g. trade and business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e.g. trade unions) on labour migration systems 

and procedure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migration is managed, existing 

legal opportunities and the main issues faced by migration policy makers;

(3) Assistance to countries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ir national migration 

procedures (including for Mode 4 movements) by creating mechanisms at the 

national level to collect this information and make it available publicly; 

(4)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formulation of foreign employment 

policies in countries of origin, in particular through: 

(a)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ic plans on labour emigration: 

• mapping out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labour forces in countries of 

origin; 

• identifying priorities for certain skill-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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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ying potential countries of destination (based on diplomatic relations, 

available information on their labour markets, immigration policies and 

presence of diasporas); 

• identifying gaps in the country of origin’s education and professional 

regulations systems, as well as problems of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with 

main destination countries for skills aimed to be exported; 

• establishing target numbers of persons to be trained for national and external 

markets; 

• establishing complementary strategies to lessen the impact of brain drain; 

and

• if applicable, inclusion of migration factors in the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

(b) Develop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 gather detailed information on foreign labour markets of interest to their 

nationals;

• collect statistics on nationals working abroad (by skills, gender, status in the 

home country, and occupation in the receiving country);

• promote their labour force; 

• support networking between public/private employment agencies and 

recruitment agencies;

• negotiate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greements;

• prepare migrant workers for employment abroad (including vocational and 

language training, cultural orientation, etc.); and

•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s. 

(5) Bilateral job matchingmechanisms: partnerships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governments and/or private sector) to match labour shortages and supply 

in specific sectors at the bilateral level. Specific support could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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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development and registration of potential migrant workers: 

development, technical setup and promotion of on-line databases to include 

professional profiles of potential migrant workers for possible job placemen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Selection assistance: pre-selection of candidates on the basis of agreed-upon 

procedures and requirements to facilitate employers’choice; organization of 

on-site missions in countries of origin for direct contacts with selected workers; 

and preparation of workers for foreign employment (as described below);

(6) Provide direct services to governments for the preparation of workers for 

employment abroad, to include: document preparation; security checks; 

skills/qualification checks (verifying diploma, language and professional abilities); 

language training; cultural orientation (familiarizing with work, educational and 

social environment); medical examinations; and travel loans; and

(7) Labour market analysis and labou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adapt their labour migration policies to the situation of 

their labour market (e.g. elaboration of shortage occupation lists for which 

admission will be facilitated, special schemes for business and investors, etc.). 

COMPONENT Ⅱ Enhance the positiv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Core activities:
◦ Improve data collection on remittances and their utilisation at the global level; 

◦ Develop indicators to assess and monitor th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 to enable policy-makers to better integrate migration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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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olicy agendas; 

◦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y and programme models for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migration towards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 fostering the contribution of remittances to poverty alleviation;

✓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transfer of knowledge and know-how and creation 

of new enterprises arising from stays abroad and related transnational social 

networks,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 facilitating the reinsertion of legal and irregular migrant returnees in the 

labour market of their home country;

◦ Develop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the alleviation of negativ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f the labour force in sensitive sectors (e.g. health, 

edu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national as well as the internal dimensions 

(rural/urban, private sector/public sector) of the phenomenon; and

◦ Develop and support policies engaging with diaspora pop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home and host countries.

At the programmatic level, IMDI would support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elaboration of programmes in the following areas:

(1) Remittances: improve data collection on remittances and their use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reduce the costs and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remittance 

services for migrant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use 

of new technologies); devise incentives to channel remittances into development 

schemes, such as special tax reductions and the creation of investment productsand 

improve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these opportunities among migrants; 

provide support to migrant collectives (i.e., Hometown Associ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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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nsfer of knowledge and know-how, and facilitation of entrepreneurship: 

support the efforts of migrants willing to creat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luding by cooperating with banks to create a link between 

remittances and micro-credit or facilitating access to loans, providing business 

advice and consultation to migrants develop circular migration programmes for 

highly skilled workers in partnership with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including “shared work schemes” where workers share their work between the 

countr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while keeping their residence rights; training 

programmes of relevance for the country of origin; develop e-learning schemes for 

university students in countries of origin; 

(3) Return and reinsertion of legal and irregular labour migrant returnees in the 

labour market of their home country: including establishment of pre-departure 

programmes for the planning of return for legal migrants (e.g. saving schemes, 

training delivery in the receiving country), job counseling, business and vocational 

training, etc.; 

(4) Mobility of labour force in sensitive sectors: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ies, including replacement migration, retention, circular migration, and 

consumption abroad (develop programmes with countries of destination where the 

services can be delivered in the country of origin, e.g. health treatment); and

(5) Mobilisation of diaspora: a) undertak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skills 

mapping) of populations abroad, to acquire a better knowledge of the potential and 

interests of these populations to act as agents for development; b) identify key 

development needs/projects/areas in home countries to better match 

diasporas’contributions with real development objectives; c) adopt incentives for 

encouraging diasporas’contributions (granting and portability of rights, special 

services, simplified access to credit etc); d) build governmental capacity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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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asporas (institutional change, consular services, communication tools, 

programme evaluation etc.); e) promote partnerships between home and host 

countries to acknowledge diasporas as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trans-national 

bridges”playing an active role in development and migration debates; and f) 

undertake research on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diasporas to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home countries, in relation to their status and well-being in 

the host country.

COMPONENT Ⅲ Ensure safer, more humane and orderly labour movements

Core activities:
◦ Foster sustained and action-oriented dialogue at international level on managed 

labour migration;

◦ Contribute to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formulate policies (at the 

national, bilateral, regional levels) on labour migration and related fields 

impacting on labour mobility, liv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namely:

✓ Visa policies, quotas, labour market tests

✓ Family reunion

✓ Double taxation 

✓ Social security and other benefits, including portability issues

✓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labour standards and integration

✓ Irregular labour migration and illegal employment

✓ Migration and security

This capacity building would involve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f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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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ndards (e.g. ILO, UN and UNESCO Conventions), the collection of 

good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made available on IMDI’s websit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mes, and supporting capacity-building programmes approved by the 

Technical Advisory Panel. 

Particular attention would be given to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mobility policies and 

practices. 

◦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and monitoring mechanisms on labour 

migr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There is a realinformation gap toda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mes aimed at better managed labour migration. The reasons are 

multifaceted, including inter alia the difficulties of establishing mechanisms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goals these policies/programmes 

are attempting to achieve, and to be able to single out their impact among other 

variables. However, real progress in managing labour migration is difficult in the 

absence of proper evaluation mechanisms which are needed to identify good practices. 

An international policy-oriented research programme would be launched to review 

existing assessment and evaluation tools used at the national, bilateral, and regional 

levels, and to develop new instruments which would be tested in the framework of 

IMDI-supported programmes.

◦ Certification:

For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support private enterprises in their efforts towards 

ethical recruitment and fair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a set of non-binding guiding 

principles would be elaborated in consultation with business, NGOs, trade un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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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members of civil society. The enterprises complying with these principles would 

be awarded a quality label which could figure on their products and their names would 

be displayed on IMDI’s website. 

For governments: IMDI would develop a Twinning Programme for Facilitated 

Mobility between countries of origin and countries of destination. Under this 

programme, a country of origin would commit to respect a certain number of criteria 

related to combating irregular migration in exchange for visa facilitation or increased 

labour market access to the receiving country for their nationals. IMDI would elaborate 

a template framework to be adapted to the particular objectives pursued by the two 

twinned countries,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with a view to identifying areas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the commitments.

At the programmatic level, IMDI would provide technical cooperation and 

support capacity building on managed migration: including policy,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review and updating; improvement of migration management 

operational systems training and exchange of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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